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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개발재원 조성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 개발재원

이란 개도국의 빈곤해소와 개발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자금으로, 공적개발

원조(ODA)가 대표적인 개발재원이다. 아울러 FDI, 무역을 통해 유입되는 국제 

재원, 개도국 정부와 민간부문이 자체적으로 조성하는 국내 재원, 그리고 항공

연대기금과 같은 혁신적 재원도 개발재원에 포함된다. 1970년 UN이 개도국의 

빈곤감소를 위해 선진국이 지원해야 하는 ODA 규모를 GNP 대비 0.7%로 제시

한 이후, 지난 40여 년 동안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의 ODA 규모는 전반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그러나 주요 선진국의 경기

침체와 재정적자 증가 등으로 1990년대 말 ODA 규모가 축소되면서 ODA 

이외의 개발재원 발굴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UN을 중심으로 활성화되기 시작

하였다. 1997년 UN 총회에서 개발재원에 관한 고위급 정부 간 파트너십 실무그

룹이 구성된 후, 2002년 멕시코 몬테레이에서는 ‘제1차 UN 개발재원에 관한 

국제 콘퍼런스’가 개최되었다. 결과문서인 ‘몬테레이 컨센서스’에서는 국내 재

원의 조성, 국제민간자금 유입 확대, 국제무역 촉진, 부채탕감, 국제금융시스템 

재편 등 개발재원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었고, 2008년 도하에서는 

몬테레이 컨센서스의 이행성과를 점검하기 위한 후속회의가 개최되었다. 

본 연구는 몬테레이 컨센서스와 도하 개발재원 회의의 주요 내용 검토를 

통해 개발재원 확대에 대한 국제 논의 동향을 분석하고, DAC 회원국으로서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과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둔다. 특히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로 선진 공여국의 ODA 확대공약 이행이 불투명해지고 전 세계　

빈곤층의 어려움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신흥공여국으로서 우리나라



국제사회의 개발재원 확대 노력에 기여하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제2장에서 개발재원 논의의 배경을 정리하고 몬테레이 컨센서스, 

도하 선언문의 내용을 분석한 후, 제3장에서는 ODA와 민간자금, 해외송금, 

부채탕감 등 출처별 개발재원 현황을 파악하였다. 제4장에서는 개발재원 확대

를 위한 정책수단 중 국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조세개혁, 국제무역 촉진을 

위한 무역원조(Aid for Trade), 혁신적 방식을 활용한 재원 조성의 세 분야를 

중심으로 주요 내용과 적용사례를 분석하였다. 제5장에서는 2010년 DAC의 

신규 회원국이 된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개발재원 확대 노력에 보다 적극적

으로 동참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과제로 조세 관련 원조의 체계적 추진, 무역원

조 확대, 재원출처로서 민간부문 활용, 글로벌 공공재 지원을 위한 혁신적 

방식 활용을 제시하였다. 조세 관련 원조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단기연수, 

워크숍보다는 공공재정시스템 전반에 대한 프로그램 지원, 정책자문과 본 사

업의 연계를 통한 체계적인 추진을 강조하였다. 무역 관련 원조의 경우 무역이 

개발재원 조성에 기여한 경로를 규명하고 각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데 필요한 지원프로그램을 제시하는 한편, 우리나라 경험의 실증분석과 이를 

근거로 한 무역원조 전략수립, KSP 사업 등 사전조사 성격의 사업과 무역인프

라 구축과 같은 본 사업의 연계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신규재원 

제공 주체로서 민간부문의 역할을 강조하고 수원국의 민간부문 활성화를 위한 

ODA의 역할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보건, 기후변화 등 글로벌 공공재 

관련 개도국 지원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혁신적 방식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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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재원은 개발도상국이 빈곤해소와 개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의미하며, 국제적으로는 ‘개발을 위한 재원(financing for development)’

이라고 표현된다. 개발재원의 성격은 시대가 처한 상황에 따라 조금씩 변천

되어왔다. 20세기 중반까지 개도국에 대한 선진국의 지원은 식민지와 전후 

보상이 주목적이었다(권율 외 2006; Lancaster 2007). 그러나 개도국의 저

성장과 빈곤, 선진국과 개도국 간 경제수준 격차가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됨

에 따라 개발문제 해결을 위한 선진국의 지원이 요구되기 시작했다. UN은 

1970년 ｢UN 개발 10년을 위한 국제개발전략(Inter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for the Second UN Development Decade)｣을 통해 선진국 GNP의 

최소 1%가 개도국으로 이전되어야 하며, 자금이전의 상당 부분은 공적 

성격을 지녀야 함을 결의하였다. 여기서 제시된 목표가 바로 GNP 대비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0.7% 달성이다.1) 

이후 여러 포럼에서 선진국들은 0.7% 목표를 재확인하였으나, 현재까지 

공여국 모임인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24개 회원국 중 목표를 달성한 국가는 6개국에 불과한 상황이

다. 또한 지난 40여 년간 ODA 절대규모는 증가하였으나, 글로벌 경제여건

과 주요 선진국의 국내 정치상황에 따라 큰 변동 폭을 나타냈다. 한 예로 

1995년과 1997년 사이 전 세계 ODA 규모는 20% 하락하였는데, 1990년대 

초반 세계 주요국의 경기 하락과 재정적자 증가, 1995년 미국 공화당 집권

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개발재원의 확대와 안정적 공급에 관한 논의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체계

를 갖추기 시작했다. 1997년 UN 총회에서는 ‘개발재원에 관한 고위 정부 

1) UN General Assembly resolution 2b2b(xxv), para. 43, November 19, 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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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파트너십’의 내용을 담은 결의안이 채택되었고 이에 따라 실무그룹이 

구성되어 논의가 진행되었는데, 그 결과 도출된 문서가 개발재원에 관한 

‘몬테레이 컨센서스’이다. 이 문서는 2002년 전 세계 50개국 정상이 참석한 

‘개발재원에 관한 국제 콘퍼런스’에서 채택되었는데, 개발재원 확대방안으

로 국내 재원의 조성, FDI 등 국제 민간자금 유입 확대, 국제무역 촉진, 

부채탕감, 국제금융시스템 재편 등을 제시하였다. 

개발재원은 그 출처에 따라 크게 국내 재원, 국제 재원, 혁신적 재원의 

세 가지로 구분된다. 국내 재원은 개도국이 자국의 개발을 위해 조성하는 

자금을 의미하는데 개도국 정부의 조세수입이 대표적이다. 몬테레이 컨센

서스는 개도국의 자구적 노력이라는 차원에서 국내 재원을 개발재원의 가

장 중요한 축으로 강조했다. 국제 재원은 ODA와 부채탕감 같은 공적자금

뿐만 아니라 FDI와 무역거래를 통한 외화 획득, 이주민의 해외송금을 포함

한다. 한 국가에서 결국 개발의 주체는 민간이며, 민간부문의 활성화가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라는 측면에서 ODA는 민간부문의 활동을 지원하는 촉매

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 몬테레이 컨센서스의 주요 내용이다. 혁신

적 재원은 다양한 수단과 새로운 협력형태로 개발재원의 새로운 축으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기존 원조모델에서 공여자 중심의 의사결정방

식을 개선하고 민간 참여유인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은 혁신적 방식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특징이다. 

본 연구는 몬테레이 컨센서스 채택 이후 국제사회의 개발재원에 관한 

논의를 정리하고, 개발재원의 조성이라는 관점에서 국제적 지원동향을 분

석하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것이 본 연구

의 목적이다. 우리나라는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의 신규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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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국이 된 이래 ODA의 양적 확대 및 질적 제고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다. 

정부는 DAC의 규범을 준수하고 국내 원조시스템의 선진화를 통해 우리나

라 ODA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노력 중이다. 한편 DAC 가입 당시 GNI 

대비 0.1%에 불과하던 ODA 규모를 2015년까지 세 배 확대한다는 목표를 

대내외적으로 공표한 상태이다. 국제적인 공약을 이행하는 것이 물론 중요

하나, 궁극적인 ODA의 목표는 개도국의 개발이 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

는 개발을 위한 재원 확대, 이를 위한 ODA 제공방식의 개선에 초점을 

두고 논리를 전개하고자 한다. 특히 개발재원 조성 도모를 위한 주요 정책수

단으로서 그동안 국내 선행연구가 부족하였던 조세, 무역원조, 혁신적 재원

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이하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개발재원의 논의의 

배경과 몬테레이 컨센서스와 도하 선언문의 내용을 분석한다. 제3장에서는 

개발재원의 출처별 현황과 향후 전망을 제시한다. 제4장은 개발재원 확대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동향을 분석한다. 국내 재원으로서 조세의 중요성과 

조세 관련 원조동향을 살펴본다. 국제 재원의 출처로서 무역이 개도국 경제

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기술하고 무역확대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 논의

를 정리한다. 혁신적 재원의 개념과 유형을 정리하고 대표적인 성공 사례를 

예시한다. 제5장에서 우리나라의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것으로 본 연구를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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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과 주요 내용

1. 논의 의제의 도입

2. 몬테레이에서 도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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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논의 의제의 도입

개발재원에 관한 논의의 필요성이 처음 제기된 것은 1997년 제52차 UN  

총회(General Assembly)에서다. 총회는 개발재원에 관한 고위급 정부 간 

파트너십에 관한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채택하고, 파트너십의 형태, 범위, 

어젠다를 분석, 이를 다음 총회에 전달할 실무그룹(ad hoc open-ended 

working group)을 구성할 것을 결정하였다. 또한 개발재원 관련 이슈들을 

발굴하는 데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반영이 강조되었는데, 이를 

위해 1,394개 개발 원조기관 및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기

로 하였다.2) 

설문결과 국내 재원 마련, 해외 민간자본의 유입, ODA, 부채탕감, 국제무

역 확대, 혁신적 재원, 거버넌스, 여타 다부문(cross-cutting) 이슈와의 관계 

등 크게 여덟 가지가 개발재원 논의의 주제로 부각되었다. [표 2-1]은 주제

별 주요 내용과 핵심 이슈를 정리한 것이다. 설문조사결과는 개발재원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의 시초가 되었다. 

이후 1999년 말에 열린 제54차 UN 총회에서는 개발재원 논의를 위한 

장관급 이상이 참여하는 고위급 행사의 개최가 결정되었으며, 이를 위해 

정부 간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였다. 한편 코피 아난 사무총장은 전 

멕시코 대통령 세디요(Zedillo) 박사를 고위급 패널의 의장으로 선임하고 

개도국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개발재원 동원전략에 관한 보고서를 작

성하도록 요청하였다. 

2) 설문조사대상 1,394개 기관 중 응답기관의 수는 185개 기관으로 응답률은 13.3%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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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edillo’s Recommendation of High-Level Panel(2001)

이 보고서는 경제성장과 형평성 있는 개발의 책임은 전적으로 개도국이

라는 것을 강조한다. 개도국에서의 개발에 투자하려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

며, 이를 위해 거버넌스, 거시 및 미시 경제정책, 공공금융정책이 제대로 

수립되어야 한다. 특히 경제 및 사회 발전에서 건전한 재정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부의 재분배와 극빈층 보호 차원에서 조세시스템의 보완

적 역할이 부각되었다. 

또한 이 보고서는 해외 민간자본을 유도하기 위해 해외투자자를 차별하

는 정책을 철폐하고, 회계 및 감사 기준을 개선하며, 기업 거버넌스, 인프라, 

서비스의 효율성 제고 등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해외 민간자본은 빈곤 자체를 해소할 수는 없지만, 성장을 촉진하는 데 

필수적임을 강조하였다. 단 대내외적 요인으로 인한 정치ㆍ경제ㆍ사회 위

기 시 취약 가능성 또한 언급되었다. 

이 보고서에서는 이렇듯 개도국의 자구적인 노력을 요구함과 동시에 국

제무역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있다. 특히 개도국의 무역에 대한 수요(needs)

와 개발 측면을 강조하는 새로운 다자무역협상 라운드가 제안된 것은 주목

할 일이다. Zedillo 보고서는 WTO 우루과이라운드가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것은 개도국들이 유연하게 대응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반면, 시애틀 

각료회의에서 새로운 라운드를 개시하는 데 실패한 이유를 선진국의 정치

적 의지 결여로 해석하였다.3) 

3) 우루과이라운드는 1993년 12월에 타결되었으며, 시애틀 제3차 WTO 각료회의는 1999년 

11월 30일부터 12월 3일까지 개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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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제 핵심 요소 주요 내용

국내 재원 마련

인간개발 및 역량 구축 교육 및 연수, 보건 및 환경보호, 민간부문 개발

경제정책 및 수단 재정ㆍ통화ㆍ조세 정책 및 제도, 예금정책, 소득분배 

국내 금융시장 및 제도 자본시장, 금융기구, 은행시스템, 소액금융, 연기금

공공행정 및 거버넌스
기업활동에 관한 법적 프레임워크, 효과적 법 집행 및 
반부패 프로그램, 경제정책 수립 시 국민 참여, 정책 조정 
및 일관성

해외 민간자본의 
유입

역량 구축 교육 및 연수, 현지기업 육성, 지속가능한 개발

다양한 투자채널의 활용
FDI, 단기 민간자본, 포트폴리오 투자, 경영 및 생산 계약, 
프로젝트 파이낸싱 및 관리

국내정책
민영화 프로그램, 감시 및 감독, 투자 촉진 프로그램, 
금융시장 개방, 신용보증 프로그램, 금융정보의 공개

국제정책
양자 및 다자 투자협정, 국가 간 합병 및 인수, 국제 회계 
및 보고 기준, 국가 간 불법자금 거래, 경제 및 통화 연합, 
시장 평가

해외 민간자본의 관리
통화관리, 환율변동성 및 개발에 대한 영향, 환경 및 사회 
영향

지역별 배분 LDC, 사하라이남아프리카, SIDs

ODA

역량 구축
교육 및 연수, 보건 및 환경, 빈곤해소, 인도적 지원, 
민간부문 개발

정책 및 사업 활동 수원국ㆍ공여국 정책 및 사업

지원 채널
양자 및 다자 지원, 지역협력(MDBs, 남남협력), 다자적 
양자(multi-bi) 지원, NGO 지원

ODA의 효과성 평가 수단 및 기준

부채
공공부문의 부채, 외채 관련 각종 이슈(관리, 모니터링 및 지속가능성, 결과 및 영향, 
채무 해소 및 해결방안, 책임성), 채무 전환(debt for equity, debt for nature 
swaps), 저소득ㆍ중소득 국가 고려

국제무역
역량 구축 및 제도 개발, 무역정책, 다자무역협정, 지역무역협정(남남 무역 및 협력), 
무역금융, 무역확대, 무역과 사회ㆍ환경 이슈, 특정 국가그룹에 대한 고려

혁신적 재원 국내외 자본시장 활용, PPP, 새로운 조세방식, 사회적 배당(social dividends)

국제통화ㆍ금융ㆍ
무역 시스템 
거버넌스

멤버십, 다자기구의 역할 및 활동, 시스템 성과, 위기관리 및 예방, 기관의 관점, 
감독 메커니즘, 규칙ㆍ기준ㆍ규제

다른 이슈와의 상호 
관계

정부의 역할, 평화 유지ㆍ군사 관련, 세계화의 속도 및 특성, 전반적인 국제 경제 
및 금융 환경, 경제정책 및 사회 우선순위와의 관계, 새로운 글로벌 이슈

자료: UN General Assembly(1998)를 바탕으로 저자 정리.

표 2-1. 개발재원 관련 이슈 발굴을 위한 설문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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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Zedillo 보고서는 ODA 고유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개발

재원의 다양한 출처를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나 어떤 것도 ODA를 대체할 

수 없음을 강조한다. 첫째, ODA는 민간투자를 유치하거나 민간 금융회사

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수 없는 국가와 특정 분야에 개발재원을 동원하는 

데 필수적이다. 둘째, ODA로부터는 인도주의 차원의 지원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며, 셋째, 글로벌 공공재 공급을 원활하게 하는 데 ODA는 주요

한 역할을 담당한다. 여기서 글로벌 공공재란 평화 유지, 전염병 예방, 기아

해결을 위한 신농작물 연구개발, 생물다양성 보존 등을 의미하는데, 개별 

국가에는 글로벌 공공재 공급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에 ODA를 통한 

‘집합적 행동(collective action)’을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 특징으

로 개도국의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ODA의 역할이 제시되었다. 

글로벌 거버넌스의 변화에 대한 지적도 이 보고서에 포함되어 있다. 현 

체제는 지난 수십여 년 동안 상호 의존도가 심화된 국제환경에 적합하지 

않다는 내용이다. UN 산하 최고위급으로 구성된 이사회(council), 이른바 

‘경제안보이사회(Economic Security Council)’ 구성 및 ‘세계화 정상회의

(Globalization Summit)’ 개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여기에는 G7과 

브레턴우즈 체제 이외 신흥 개도국들의 참여가 전제되어야 함이 강조되었다. 

이와 같은 주장은 전 세계 생산과 무역에서 개도국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제시스템에 관한 의사결정은 일부 국가, 

즉 선진국에 집중되어 있다는 문제점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한다. 글로벌 

거버넌스에 관한 UN 산하 최고위 기구의 설치 논의는 1990년대 초반부터 

등장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UN 이사회 설립 제안은 국제적인 합의를 

이끌어내지는 못하였다. 미국은 UN 내 영향력 감소를 우려, 새 조직 설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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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이지 않았다(Heimans 2004). 이와 관련하여 이하 소개될 2002년 

몬테레이 개발재원회의에서도 새로운 기구를 설립하는 것보다는 UN 경제

사회이사회(ECOSOC: Economic and Social Council)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이라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글로벌 거버넌스 관련, WTO 의사결정방식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이 보고서에 언급되어 있다. 독자적으로 무역여건에 영향을 미치기 힘든 

개도국들에 있어 규범에 기반을 둔 WTO 시스템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으며, 

개도국이 무역협상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WTO 차원의 기술지원

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특히 이 보고서는 최빈국을 대상으로 한 기존 

지원체제의 강화를 제안하고 있다.4) 또한 노동 및 환경 기준에 대한 국제적

인 논의가 심화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국제노동기구

(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의 역할을 강화해야 하며, WTO

와 유사한 위상의 글로벌 환경기구 설립을 제안하였다. 

2. 몬테레이에서 도하까지 

앞절에서 서술된 바와 같은 준비과정을 거쳐 개발재원에 관한 최초의 

고위급회의가 개최된 것은 2002년이다. 바로 직전 UN 총회에서는 당시 

4) 1997년에 출범한 ‘최빈국에 대한 무역 관련 기술지원 종합계획(IF: Integrated Framework 
for Trade-Related Technical Assistance for Least-Developed Countries)’을 의미하는 것으로 

IF는 세계은행, IMF, UNDP, WTO, UNCTAD, ITC의 6개 국제기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최빈국의 무역부문 경쟁력 제고 및 역량 구축을 위한 지원 우선순위를 수립하

고 공여국 회의에서 확보한 재원을 활용, 이를 지원한다(권율 외 2009, p.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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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프리카공화국 재무장관이자 개발위원회의 의장이었던 트레버 마누엘과 

전 IMF 총재인 미셸 캉드쉬가 UN 특사로 임명되기도 하였다. ‘개발재원에 

관한 국제 콘퍼런스(International Conference on Financing for Development)’

는 2002년 3월 18일부터 22일까지 멕시코 몬테레이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의 결과물로 ‘몬테레이 컨센서스(Monterrey Consensus)’가 채택되었

는데, 이 절에서는 합의문의 주요 내용과 의의에 대해서 살펴본다. 아울러 

몬테레이 컨센서스의 이행성과를 점검하기 위해 도하에서 2008년 개최된 

후속회의(Follow-up International Conference on Financing for Development)

에 대해서도 서술한다. 

한편 몬테레이 컨센서스 제72항은 UN 사무총장이 몬테레이 컨센서스 

이행사항을 점검하는 보고서를 매년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2년 8월 몬테레이 컨센서스에 따른 각국 및 관련 기관의 이니셔티브와 

공약에 대한 내용을 담은 첫 번째 보고서가 제출되었다. 

가. 몬테레이 컨센서스

몬테레이 개발재원 회의에는 전 세계 50개국 정상을 포함, 국제기구, 

시민사회, 민간부문 대표들이 참가하여 개도국의 개발과 재원 확보를 위한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이 회의는 개발재원에 관한 최초의 정상회

의로 200여 명의 장관이 참여하여 UN 주최 회의의 최대 규모를 기록하였

다. 몬테레이 회의는 개발재원 이슈를 글로벌 어젠다로 부각시키는 결정적

인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향후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연대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플랫폼을 구축하는 토대가 되었다. 특히 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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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계은행, IMF, WTO 등과 협력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이 회의에서 

도출된 몬테레이 컨센서스는 새천년개발목표(MDGs), 원조효과성에 관한 

파리선언, 아크라행동계획과 더불어 개발협력정책 수립에서 반드시 고려해

야 할 레퍼런스로 자리하고 있다. 몬테레이 회의는 장관 및 정상 회의와 

함께 동시진행된 12개의 라운드테이블로 구성되었다. 몬테레이 합의를 도

출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투명성, 즉 풍부한 대화와 정보공유는 이해관계자 

간 상호 신뢰와 합의를 도출하는 데 충분히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몬테레이 회의는 민간자금 유입의 증대, 선진국의 재정부담 증가, 냉전종

식 이후 원조동기의 약화 등으로 인한 ODA 규모 감소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다. 총 23페이지 분량의 몬테레이 컨센서스는 ODA  

이외에 개발재원의 다양한 출처와 재원 마련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크게 

국내 재원의 조성, 해외직접투자 등의 국제 재원 확대, 국제무역 촉진, 부채

탕감, 국제금융체제 개편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여기서 국내외 재원 및 

국제무역을 통한 외화의 획득은 개발재원 규모를 증가시키는 직접적인 수

단으로 볼 수 있는 반면, 부채탕감 및 국제금융체제 개편은 개발재원의 

효과적인 조성을 위한 제반환경을 조성한다는 측면이 강하다. 

이 합의문에서 국내 재원의 조성(mobilizing domestic financial resources)

이 가장 처음 제시되었는데, 이는 개발의 주체는 수원국이며 공여국은 개도

국이 개발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함을 의미

하는 것으로 이후 2005년 발표된 원조효과성 제고에 관한 파리선언의5) 

5) OECD DAC 산하 원조효과성 작업반(Working Party on Aid Effectiveness)에 의해 작성되어 

2005년 제2차 고위급 포럼(High Level Forum)에서 채택된 문서로 주인의식 원칙과 더불어 

수원국 개발전략과의 일치(alignment), 공여국 간 원조방식의 조화(harmonization), 원조성과 

관리(managing for results), 상호 책임성(mutual accountability) 등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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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원칙인 수원국의 주인의식(ownership)과도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개도국 내 개발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공공 및 민간 부문의 저축 확대, 

안정적인 투자 유치, 인적역량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서 

효율적이고 일관된 거시경제정책이 마련되어야 하고 재원조달과 함께 민간

부문의 활성화, 해외 투자와 원조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먼저 개선되어야 할 점은 거버넌스와 부패 방지, 

효율적인 조세 체제 및 행정이다. 한편 합의문에는 소액금융(microfinance) 

활성화와 해외이주 노동자의 송금비용 절감에 대해서도 간략히 언급되어 

있다. 또한 최빈국의 제도적 인프라, 인적자원 개발, 공공재정, 부채관리  

관련 역량 구축이 강조되었는데, 성공사례 교환을 위한 남남협력과 삼각협

력의 활성화가 명시되었다. 

외국인직접투자(FDI)를 포함한 민간자금의 유입을 통한 국제 재원(mobilizing 

international resources)이 두 번째 개발재원의 출처로 제시되어 있다. FDI

를 통한 지식 및 기술 전수, 고용창출, 생산성 확대, 경쟁력과 기업가정신 

강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경제성장을 통한 빈곤퇴치에 주안점을 둔다. 

개도국의 개발 우선순위 달성과 투자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국내외 여건  

조성도 강조한다. 민간재원을 동원하는 데 있어 ODA, 특히 민관협력파트

너십(PPP: public-private partnership)의 역할이 부각되어 있다. 또한 공여

국 정부에 민간기업의 개발사업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수출신용 및 협조융

자 제공, 벤처캐피털 등 자금대출수단 발굴, 리스크 보장, 특히 타당성 조사 

지원을 촉구하였다. 

몬테레이 컨센서스는 개발의 원동력(engine for development)으로서 무

다섯 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OECD/DAC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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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의 중요성을 명시하고 있으며, 특히 무역을 통한 외화 획득을 국외로부터 

유입되는 개발재원의 가장 중요한 출처로 간주한다. 합의문 제28항은 개도

국이 겪고 있는 각종 무역 관련 장벽을 나열하고 있는데, 국제무역 참여  

확대를 위해 개도국에 대한 특별우대조치가 WTO 도하개발어젠다(DDA: 

Doha Development Agenda) 협상에서 효과적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2001년 브뤼셀에서 개최된 UN 최빈국회의(UN Conference on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III)에서 채택된 ‘최빈국을 위한 실행계획

(Programme of Action for Least Developed Countries for the Decade 

2001~2010)’에 따라 선진국은 모든 최빈국의 수출품에 대해 무관세 및 

무쿼터 시장접근(duty-free and quota-free access) 달성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한편 합의문은 개도국 간 지역통합의 중요성을 제기하면서 

국제금융기구의 지속적인 지원을 촉구하기도 하였다. 

개도국의 민간부문 활성화와 교육, 보건, 인프라, 농업 등을 위한 재원으

로서 ODA의 역할이 강조되었다. 이와 관련, 선진국의 GNI 대비 ODA 

목표치인 개도국에 대해서는 0.7%, 최빈국에 대해서는 0.15~0.2% 공약이 

재확인되었다. 아울러 개도국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부채관리의 

필요성이 부각되었는데, 수원국뿐만 아니라 채권국의 책임을 요구하며, 부

채관리를 위한 기술협력 제공, 국제 채권국그룹 차원의 부채탕감 노력, 고채

무빈곤국 부채탕감(HIPC: Highly Indebted Poor Countries) 이니셔티브의 

확대를 촉구하였다. 한편 부채탕감으로 인한 ODA 예산 삭감에 대해서는 

반대하였다. 

몬테레이 합의문이 ODA 확대목표 달성방안과 개별 요소별 구체적인 

재원 마련 계획을 포함하지 않는 데 대해 개도국의 비판이 컸는데,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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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선진국은 ODA의 양적 확대보다는 원조효과성 제고와 개발 파트너십

을 통한 지원체제의 질적 개선이 중요하다는 입장으로 대응하였다. 무역 

촉진과 민간투자 활성화에 관한 정책 제안과 권고 역시 구체적인 실행을 

위한 절차와 시한이 명시되지 않아 개도국의 빈곤퇴치와 성장기반 확충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는 미흡하다는 평가가 이뤄지기도 했다.6) 또한 혁

신적인 재원 관련 이슈가 준비과정에서는 다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본 

회의에서는 논의되지 않았음에 실망감이 드러나기도 하였다. 

나. 개발재원에 관한 도하 선언

몬테레이 회의 이후 7년이 지난 뒤 2008년 11월 29일~12월 2일 카타르 

도하에서는 ‘개발재원 후속회의(Follow-up International Conference on 

Financing for Development)’가 개최되었다. 도하 개발재원 회의는 40여  

개국 정상을 포함한 국제기구, 시민사회, 민간부문 대표가 모여 몬테레이 

합의문의 이행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기후변화, 

식량위기 등 새롭게 떠오르는 이슈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도하 회의에서는 몬테레이 회의의 6대 주제인 국내 및 국제 재원 확대, 

국제무역 촉진, ODA 확대, 외채경감, 국제금융체제 개편 각각에 대한 라운

드 테이블 토의가 진행되었다. 

도하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기존의 ODA 확대목표를 재확인하는 한편 

원조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원국 거버넌스 확립, 성과중심관리(RBM: 

6) 권 율 외(2002), ｢UN 개발재원 국제회의의 주요 내용과 평가｣; UN(2003), Monterrey 
Consensus on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Financing for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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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based Management) 강화, 원조 예측성 강화 등 파리선언과 아크라 

행동계획 목표가 적극적으로 이행되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한편 국내  

재원을 효과적으로 동원하기 위해서 개도국의 조세시스템을 개혁하고 조세 

탈루, 불법자금이동 등 자본도피(capital flight)를 규제하기 위한 국제공조

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개발재원으로서 FDI 확대를 위해 개도국의 투자 

환경이 친화적으로 조성되어야 하며, 이때 ODA의 촉매역할이 제기되었다. 

국제무역 촉진 측면에서 금융위기로 인한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을 경계하고 

도하개발 어젠다(DDA: Doha Development Agenda) 협상 타결과 무역원

조(Aid for Trade) 확대를 위해 노력하자는 데 모두 동의하였다. 

최빈국에 대한 부채탕감의 경우 몬테레이 합의문 채택 이후 많은 진전이 

있었으나 좀 더 많은 공여국의 참여가 필요하고 위기관리를 위한 국제 부채

경감 메커니즘 및 부채 모니터링 시스템이 확립되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

다. 아울러 금융위기로 국제금융체제 재편이 보다 중요해졌으며 새로운 

금융 규제 및 관리 방식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는데, 

개혁과정에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도국의 참여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 밖에도 불안정한 환율, 원자재가격 변동, 경제성장률 둔화, 기후

변화 등이 빈곤퇴치와 MDG 달성을 위협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제사회 

차원의 논의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7) 

도하 개발재원 회의는 금융위기의 심화 속에서도 개도국에 대한 개발재

원 확대를 위해 국제사회 차원의 협조의지를 다시 천명하였다는 점에 의의

를 둔다. 특히 경기침체로 원조 감소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선진 

공여국의 기존 원조 확대목표 달성의지를 재확인하는 자리였다. 물론 각국

7) UN(2008); 정지원ㆍ정지선(2008)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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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미묘한 입장차이가 존재하여 프랑스는 기존 목표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밝힌 반면 일본, 미국 등은 미온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우리나라는 당시 

DAC 가입을 앞두고 한승수 총리가 기조연설에서 ODA 규모를 2008년 

기준, 2015년까지 3배 증액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주제 주요 내용

국내 재원 확대
- 주인의식, 주도적 개발정책, 거버넌스, 인적자원 개발
- 재정개혁, 공공재정관리 투명성 강화
- 부패 방지 및 불법 자본흐름 규제

국제 재원 확대
- FDI 유치에 우호적인 비즈니스 환경 조성
- ODA의 역할 강조
- 기술전수 등을 통한 FDI 개발효과 극대화 

국제무역 증진
- 도하개발라운드 조속한 타결
- 무역을 위한 원조(Aid for Trade) 이행
- 규범적ㆍ개방적ㆍ형평적ㆍ비차별적 다자무역체제 구축

ODA 확대
- 기존 원조 확대목표 재확인
- 수원국 측 거버넌스, 성과중심관리 강화
- 원조의 효율성, 예측성 등 질적 제고 

외채경감
- 위기관리를 위한 국제적 부채경감 메커니즘 강화
- 부채 관리 및 문제해결 지원을 위한 기술협력
- 부채 모니터링, 분석의 효율성 강화를 위한 프레임워크 구축

국제금융체제
개편

- 국제금융체제의 투명성 강화 및 개도국의 입장 반영
- UN, 다자간 금융ㆍ무역ㆍ개발기구 간 협력 및 조정 노력
-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거시 경제 및 재정 정책 안정성 강화

새로운 이슈
- 환경친화적 기술 전수를 통한 개도국의 역량 강화 
- 식량위기 극복을 위한 양자간ㆍ다자간 지원 확대
- 농업부문 생산성 강화 및 투자확대를 위한 연구 및 지원 강화

자료: UN(2008) 참고; 정지원ㆍ정지선(2008) 재인용.

표 2-2. 도하 개발재원회의 결의문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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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I. ODA 104,814 104,206 121,954 119,778 128,492

  - 양자 ODA  77,268 73,379 86,805 83,665 90,747

  - 다자 ODA 27,546 30,828 35,149 36,113 37,745

II. OOF -9,821 -5,490 -54 10,119 5,844

III. 민간자금
(Private Flow)

202,108 318,626 129,921 181,860 329,434

  - 양자 민간자금 199,319 328,363 139,907 163,093 335,584

  - 다자 민간자금 2,789 -9,737 -9,986 18,767 -6,150

IV. 순민간증여
(Net private grant)

14,749 18,352 23,787 22,047 30,639

합계(I+II+III+IV) 311,849  435,693 275,607  333,804 494,409 

자료: OECD CRS 데이터베이스.

표 3-1. DAC 회원국의 개도국 지원자금의 유형별 추이(2006~10년)
(단위: 백만 달러)

개발재원의 현황을 살펴보기에 앞서 개도국으로 유입되는 자금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개념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는 

개도국 유입자금을 크게 공적자금(official flows)과 민간자금(private 

flows)으로 구분한다. 공적자금은 다시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와 기타 공적자금(OOF: Other Official Flows)으

로 분류된다. DAC에서 ODA는 ① 개도국의 경제ㆍ사회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② 정부 차원의 ③ 증여율(grant element)이 최소 25% 이상인 양허성

(concessional) 자금으로 규정한다. OOF는 공적자금이지만 수출촉진 등 

상업적 목적이 있는 자금, 혹은 개발목적이 있더라도 양허성 25% 미만인 

자금을 포함한다. OOF에는 공적수출신용(official export credit), 공공부문 

지분 투자(official sector equity), 포트폴리오 투자 등이 있다. 한편 민간자

금은 양자 차원, 다자 차원의 민간자금이 있으며 FDI, 은행차관, 채권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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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OECD CRS 데이터베이스.

그림 3-1. DAC 회원국으로부터 개도국에 유입된 자금의 흐름(1990~2010년)
(단위: 백만 달러)

NGO 지원금 등을 포함한다.8) [표 3-1]은 개도국 유입 자금의 유형별 추이

를 나타낸 것이다. 

개도국 유입자금은 2000년대 초반 글로벌 경기침체로 급격히 감소하였

다가 2000년대 중반부터 다시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민간자금의 유입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2010년 기준 개도국에 유입된 민간자금은 3,300억 달러 

규모로 공적자금의 3배에 가까운 수준이다(그림 3-1 참고). 

다음에서는 개도국 유입자금 유형별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전통적 개발재원인 ODA의 경우 별도의 절로 구분하고, 민간자금과 개도국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진 해외송금 및 부채탕감을 

별도의 절에서 서술한다.  

8) OECD/DAC(2010), Geographical Distribution of Financial flows to Developing Countries: 
2004~08, pp. 264-26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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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적개발원조(ODA)

가. DAC 회원국

UN은 1969년 피어슨 보고서(Pearson Report)의 권고안을 바탕으로 개도

국의 경제개발을 위한 ODA의 확대목표치를 선진국 GNP의 0.7%로 설정

하였다. 피어슨 위원회는 개도국에 대한 공적자금 중 양허성 자금인 ODA

를 1975년까지 공여국 GNP의 0.7%로 확대하자고 제안했으며, 1970년 

10월 개최된 UN 총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공식 승인했다.9) 

DAC가 공식적으로 ODA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61년 이후 DAC 

회원국의 ODA 절대규모는 전반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였다. 이러한 추세는 

1980년대 중반까지 계속 이어지다가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공여국의 원

조피로 현상으로 인해 급격히 감소한다. 1990년대 후반까지 감소추세를 

나타냈던 ODA는 2000년 새천년개발목표(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의 설정을 계기로 다시 증가추세로 전환되었다. 빈곤해소 및 MDG 

달성을 위해서는 당시 기준 원조금액보다 매년 500억 달러 이상의 ODA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세계은행의 분석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원조 확대 

논의가 다시 활성화되기 시작했다.10) 

2002년 몬테레이 개발재원 회의는 이러한 배경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

9) 대부분의 선진국은 0.7% 목표치를 받아들였으나, 미국은 1971년 DAC 동료평가에서 ODA 
확대에 대한 결의안의 전반적인 방향성은 지지하지만 구체적인 목표치와 추진일정은 따를 

수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 

10) Lancaster(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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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DAC 회원국 ODA/GNI 현황: 2010년
(단위: %)

의 결과물인 몬테레인 컨센서스는 UN의 ODA/GNI 0.7%를 공식 목표로 

채택하고 이에 대한 공여국의 달성 노력과 원조효과성 강화 노력을 촉구하였

다. 2010년 기준 DAC 회원국 중 ODA/GNI 0.7% 목표를 달성한 국가는 

덴마크,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에 불과하다(그림 3-2 참고). 

우리나라는 0.1%를 기록하였다.11) 참고로 ODA 절대규모상 최대 공여국인 

미국과 일본의 ODA/GNI 비중은 0.2%로 DAC 회원국 평균보다 낮은 수치이다. 

이후 2005년 글렌이글스 G8 정상회의에서는 MDG 달성을 위해 원조규

모를 2004년 800억 달러에서 매년 500억 달러씩 확대하여 2010년까지 

1,300억 달러에 도달한다는 공통목표를 발표하기도 하였는데, 이 수치는 

11) 우리나라 정부는 2015년까지 ODA/GNI 0.25%를 달성하기 위해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에

서도 향후 4년간 원조규모를 2011년 대비 4배로 확대할 계획을 밝혔다. 이러한 맥락에서 

2011년 12월 26일 ‘제11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2012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은 2012년 ODA 예산을 전년대비 12% 늘어난 1조 9,000억 원 규모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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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C 회원국 총 GNI 추정치의 0.36%에 달하는 수준이다. 2010년 기준 

DAC 회원국 전체 ODA 규모는 약 1,280억 달러, 평균 ODA/GNI 비율은 

0.32%로 두 수치 모두 글렌이글스 목표치에 미달된 상황이다(그림 3-3 

참고). 2004년 대비 ODA 규모가 37%에 달하는 300억 달러(2004년 달러 

기준)로 확대되었지만 이는 여전히 목표치 대비 190억 달러가 부족한 수치

이다. 글렌이글스에서 G8 공여국들은 아프리카에 대한 원조를 250억 달러

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하였지만 실제로는 110억 달러를 추가로 지원하는 

데 그쳤다. 최근 선진국의 경제침체로 ODA 확대공약 이행 여부는 더욱 

불투명해진 상태이다. 

%
 o

f G
N

I

O
D

A
 (2

00
4 

U
S

D
 b

illi
on

)

0.40

0.35

0.30

0.25

0.20

0.15

0.10

0.05

0.00

160

140

120

100

80

60

40

20

0

19
90

19
91

19
92

19
93

19
94

19
95

19
96

19
97

19
98

19
99

20
00

20
01

20
02

20
03

20
04

20
05

20
06

20
07

20
08

20
09

20
10

0.33

0.22

0.26

0.33

0.28

0.36

Total ODA
(right scale)

ODA as a %
of GNI
(left scale)

ODA to Africa
(right scale)

주: 점선은 글렌이글스 목표치, 실선은 실제 실적치.
자료: OECD DAC CRS 데이터베이스(2011년 4월 6일 기준).

그림 3-3. DAC 회원국 ODA 규모ㆍODA/GNI 비율: 목표 대비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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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DAC 비회원국

1990년대와 2000년 초까지 전체 ODA의 95%는 DAC 회원국이 지원하

는 자금으로 구성되었다. DAC에 따르면, DAC 회원이 아닌 공여국에 의한 

지원규모는 1990년 전체 ODA의 0.0001%에 불과한 9,000만 달러에서 

2008년 94억 8,000만 달러로 증가하여 DAC 회원국 원조의 7.8% 까지 

차지하였다. 2009년에는 약간 감소하여 DAC 회원국 원조의 6%에 달하는 

71억 달러 정도를 지원하였다(그림 3-4 참고). 이는 신흥 개도국인 중국, 

인도, 브라질이 새로운 개발협력의 주체로 대두된 것으로부터 기인한다.12) 

Grimm et al.(2009)은 신흥 공여국을 [표 3-2]와 같이 분류하였다.

1,129

3,219
3,712

5,142
5,558

9,481

7,103

2000 2002 2004 2006 2007 2008 2009

자료: OECD/DAC, Development Cooperation Reports 2005(p. 243), 2006(p. 217), 2010(p. 259); Statistics
on Resource Flows to Developing Countries(OECD 2011, p. 87); Non-DAC Donors’ Net ODA 
Disbursements(http://www.oecd.org/document).

그림 3-4. DAC 비회원국의 원조규모 추이
(단위: 백만 달러)

12) DAC 비회원국의 ODA에 대한 공식통계는 집계가 불가능하며, 통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지원목적, 양허성 등 ODA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지원의 경우 ODA로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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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포함 국가 특징

신흥 공여국 중국, 인도
국제사회에 경제, 지정학적으로 영향력이 큰 
공여국이자 수원국

지역리더 남아공, 브라질 지역 차원의 영향력이 큰 국가

아랍 공여국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UAE

과거 공여경험이 있으며, 소득수준이 높아 
수원국이 아닌 아랍 산유국

DAC 비회원국, 
신규 EU 회원국

터키, 폴란드, 체코, 헝가리, 
아이슬란드, 멕시코, 칠레

DAC 회원국이 아니지만 지원형태가 유사한 
OECD 회원국

경제, 외교 정책
차원 원조공여국

태국, 싱가포르, 이스라엘, 
이란, 베네수엘라 

OECD/DAC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목적으로 
원조 제공

자료: Grimm et al.(2009) 참고하여 저자 작성.

표 3-2. 신흥 공여국 구분과 주요 특징

 

중국, 인도는 현재 원조 수원국이지만 경제성장과 국제사회에서 지정학

적 영향력 확대와 함께 가장 주목받는 신흥 공여국이기도 하다. 중국의 

대외원조는 2000년대 초반 5억~6억 달러에서 2006년에 10억 달러를 넘어

선 후, 2009년 기준 약 19억 5,0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3) 

인도 역시 2008년 기준 약 6억 1,000만 달러를 개도국 지원자금으로 제공하

였다.14) 

2012년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에서는 새로운 개발재원의 주체로서 신흥 

공여국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었고, 결과문서의 내용

과 어젠다 결정에서 중국, 인도, 브라질 등 신흥 공여국의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13) 권 율ㆍ박수경(2010).

14) OECD(2010a).



제3장 전 세계 개발재원 현황  39     

34,853

257,625

510,578

573,568

0

100,000

200,000

300,000

400,000

500,000

600,000

700,000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자료: UNCTAD(2010).

그림 3-5. 개도국 FDI 순유입액 추이(1990~2010년)
(단위: 백만 달러)

2. 기타 개발재원 

가. 민간자금

1990년에서 2010년 사이 개도국으로 유입되는 민간자금의 규모는 약 

16배 증가하였다. 특히 외국인직접투자(FDI)가 급격히 확대되면서 개도국

으로 유입되는 민간자금은 공적자금 대비 확대추세가 훨씬 가파르다. 개도

국에 대한 민간자금의 유입 확대는 특히 최근 금융위기 심화와 개발협력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개발재원의 제공주체로서 민간부문의 역할에 대한 

관심을 강화시키는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민간자금의 대부분은 주로 FDI이며 나머지는 포트폴리오 투자이다. 개도

국으로 유입된 FDI 순유입액은 2010년 기준 5,736억 달러로 전 세계 FDI  

중 약 46%를 차지하였다(그림 3-5 참고). 이는 DAC 공여국뿐 아니라 신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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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World Bank(2011a); OECD/DAC 참고.

그림 3-6. 해외송금 추이(1995~2010년)
(단위: 십억 달러)

공여국 등을 포함하여 전 세계에서 유입된 자금을 포함하기 때문에 DAC 

공여국 지원자금만을 포함하는 [표 3-1]과 [그림 3-1]의 민간자금 수치보다 

크다. 대개도국 FDI의 62% 가량이 아시아지역으로 집중되었으며, 아프리

카와 중남미에 대한 FDI는 각각 10%와 28%를 차지하였다. 

나. 해외송금

해외에 이주한 개도국 국민이 자국으로 보내는 해외송금(remittance)은 

지난 10여 년간 꾸준히 확대되었고, 2010년 개도국으로 유입된 해외송금액

은 약 3,260억 달러로 ODA의 세 배에 가까운 규모를 기록하였다(그림 

3-6 참고). 해외송금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국가는 타지키스

탄으로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5.1%에 이른다. 해외송금의 5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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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지역으로 유입되며, 그 다음으로는 중남미 18%, 중앙아시아ㆍ유럽 

12%, 중동ㆍ북아프리카 11%, 사하라이남아프리카 7% 순이다. 

2011년 이스탄불 제4차 UN 최빈국회의에서 채택된 ‘2011~2020년 최빈

국 개발을 위한 행동프로그램(Programme of Action for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for the Decade 2011~2020)’은 최빈국 경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해외송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송금비용 절

감 및 송금절차 간소화를 위한 은행서비스 개선을 강조하였다. 

다. 부채탕감

몬테레이 회의 이후 국제사회는 고채무빈곤국 부채탕감(HIPC: Highly 

Indebted Poor Countries) 이니셔티브, 다자 부채탕감 이니셔티브(MDRI: 

Multilateral Debt Relief Initiative) 등을 통해 빈곤국들의 외채부담을 경감

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HIPC 이니셔티브는 부채 취약성이 

높은 최빈국의 부채탕감을 통해 해당 국가의 경제성장과 빈곤퇴치를 지원

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6년 시작되었다. MDRI는 HIPC 졸업국에15) 대해 

세계은행, IMF, AfDB, IDB가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2006년 

개시되었다. 

이와 같은 국제사회의 부채탕감 노력은 상당한 성과를 거두어 많은 최빈

국의 부채 취약성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7]은 고채무빈곤

국의 기존 부채탕감 프로그램 이전과 이후, HIPC 이니셔티브 지원 및 

15) 현재 고채무빈곤국(HIPC) 38개국 중 25개 최빈국이 HIPC 이니셔티브 지원대상에서 졸업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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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RI 부채탕감 이후 부채규모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고채무빈곤국의 

부채는 2009년 기준 수출 대비 133%, GDP 대비 38%로 1999년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다(그림 3-8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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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부채탕감 이후

일반 부채탕감 이전

주: 2008년 말 NPV 기준.
자료: World Bank(2009a). 

그림 3-7. 고채무빈곤국(HIPC) 부채규모 변화
(단위: 십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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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World Bank(2009a). 

그림 3-8. 고채무빈곤국(HIPC) 수출 및 GDP 대비 부채규모 변화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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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OECD/DAC 통계.

그림 3-9. DAC 회원국 ODA에서 부채탕감이 차지하는 비중(1995~2009년)
(단위: 백만 달러)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인한 개도국의 부채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최근 확산되고 있다. 2009년 개도국 평균 GDP 대비 부채비율은 

전년대비 2.2% 상승한 24.8%를 기록하였고, 수출 대비 부채비율은 2008년 

64.1%에서 2009년 82.4%로 상승하였다. 공공부채가 GDP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개도국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 

한편 DAC에서는 부채탕감 비용을 ODA로 계상하여 대규모 부채탕감으

로 인한 ODA 확대효과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어왔다. 부채탕감은 개도국에 

실제로 이전되는 자금이 아니기 때문이다. 2005년에서 2006년 사이 ODA

가 크게 확대되었는데, 실제로 이라크와 나이지리아에 대한 대규모 부채탕

감이 ODA 규모 확대의 주된 원인이었다. 부채탕감은 선진국의 ODA 확대

공약에 거품효과(debt relief bubble)를 야기한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2005

년과 2006년 전체 ODA에서 부채탕감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21%와 

17%였다(그림 3-9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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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C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부채탕감을 제외한 실질적인 ODA  

규모를 측정하기 위해 2007년 ‘국별 프로그램 원조(CPA: Country Programmable 

Aid)’ 개념을 도입하였다. CPA는 양자 간 ODA 총액에서 부채탕감, 인도지

원 및 식량지원, NGO 지원, 행정비용 등을 제외한 금액만 포함하여 실제 

수원국의 개발을 위해 지원된 ODA 규모를 파악하는 개념으로 활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부채탕감 등을 포함한 ODA 총액보다는 개도국 개발우선순

위 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원조규모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강화되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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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장에서는 개도국이 개발재원 조성을 위해 취할 수 있는 정책수단으로

서 조세와 무역의 개발에서의 역할과 국제사회의 지원 노력을 살펴본다. 

또한 공여국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의 관심 확대로 향후 규모가 꾸준히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는 혁신적인 개발재원에 관한 논의동향과 주요 사례를 

분석한다. 

1. 조세시스템 개혁

가. 조세의 중요성

국내 재원 동원은 개발을 위해 개도국 스스로가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는 

인식에서 비롯된다. ODA나 FDI와 같은 외부자금의 유입뿐 아니라 개도국  

내에서 자체적인 자금을 조달하여 개발을 위해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개도국의 경우 정치적, 제도적 취약성으로 인해 국내 재원 

조달이 용이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개발재원 조성을 

위한 전제조건은 효율적인 거버넌스라고 할 수 있다. 

한 국가 재정정책의 주요 목표는 경제성장과 개발을 위한 지속가능한 

재원을 확보하는 데 있으며, 이때 조세는 공공재정의 핵심요소이다. 세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과세기반의 확대, 조세의 효율성 강화, 조세 관련 법과 

제도 개선 등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물론 조세와 공공서비스 제공의 

연계성을 강화함으로써 정부의 책임성(accountability)을 제고하는 것이 관

건이다. 즉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납득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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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대한 신뢰가 필수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재원으로서의 조세는 

정부의 책임성, 투명한 예산 편성 절차, 공공재정 관리와 같은 거버넌스 

이슈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16)

OECD(2008)는 역사적으로 정부와 납세자 간의 협의절차를 통해 국가가 

형성되고 민주적인 거버넌스가 구축되어왔다고 강조한 바 있다. 아울러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국가들을 사례로 제시하면서 정부와 납세자 

간의 사회적 합의에 기반을 둔 조세시스템이 포괄적인 경제성장과 국가 

형성, 체제 강화에 기여하였다고 언급하기도 하였다. 이 보고서에서 과세기

반 확대(broad-based taxation)는 단기적으로 개발 및 경제성장을 위한 재원 

창출에 기여하고 장기적으로 국가 전반의 거버넌스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친다고 정리하고 있다(표 4-1 참고). 

구 분 단기적 영향 중장기적 영향 거버넌스에 대한 성과

정부에 
대한 영향

대국민 과세를 통한 
재원 창출

- 국민복지 증진 동기 부여
- 효율적 과세를 위한 정보 및 행정 

체계 수립

- 대국민 서비스 
유연화

- 행정적 역량 강화

국민에 
대한 영향

조세를 통한 정치적 
참여 활성화

- 일부 납세자의 납세거부경향 발생
- 정부의 과세방법 및 조세수입 

활용방법 모니터링 

납세자에 대한 책임성
제고

상호작용의 
결과

정부와 국민 간 
조세수입에 대한 협상
(국민은 납세의무 이행과 
납세 규모 및 형태, 
활용에 대한 제도화된 
영향력 행사)

- 조세 합리성, 예측 가능성 강화, 
조세절차 효율화

- 사회적 협의를 통한 공공정책 강화
- 공공지출감시기능 확대 및 전문화
- 조세법안 체계화

- 대국민 서비스 유연성 
강화, 정치적 행정적 
역량 강화

- 상호 책임성 강화

자료: OECD(2008), p. 16 재인용; Moor(2007), p. 17; International Tax Compact(2010).

표 4-1. 과세기반 확대가 거버넌스에 미치는 영향

16) Informal Summary of General Assembly Review Session 1 14 February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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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개도국 재정에서 조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편이다. OECD 보고서(2009a)에 따르면, 2005년 기준 OECD 

회원국 평균 GDP 대비 세금의 비율이 29%이었던 반면, 저소득국은 18%, 

사하라이남 아프리카국가 평균은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천연자

원이 풍부한 개도국들의 경우, 자원수출을 통한 정부의 외화 획득이 가능하

기 때문에 조세에 대한 재정의존도가 낮다. 정부 입장에서는 조세수입이 

넉넉하지 않을 경우 공공서비스 제공 유인이 감소하게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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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아래 선은 1인당 GNI 995달러 미만인 저소득국, 위의 선은 1인당 GNI 996~3,945달러 수준인 저중소득국.
자료: IMF(2010).

그림 4-1. 개도국의 GDP 대비 조세수입 비중 추이(1990~2009년)
(단위: %)

조세수입이 개도국의 개발재원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조세시

스템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인적, 제도적 역량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개도국의 특수한 환경에 대한 고려도 함께 필요하다. 예를 들면 

권력남용, 부패만연에서 비롯한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개도국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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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납세저항이 크다. 또한 경제활동에서 비공식부문의 비중이 상

당하고 빈곤인구가 많기 때문에 세금부과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ODA, 

외채 등 외부자금에 의존하는 경향은 조세를 활용한 국내 재원 조성의 필요

성 또는 동기를 약화시키는 원인으로도 작용한다.17) 아울러 개발재원의 

안정적, 지속적 조달을 위해서는 외부자금뿐 아니라 국내 재원의 조성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ODA는 중장기적으로 개도국의 민간부문개발(PSD: 

private sector development) 등 국내 재원을 동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

는 데 촉진제 역할을 해야 한다. 특히 수원국이 ODA 대상국 지위에서 

벗어나 자립적인 경제구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내 개발재원 기반의 확

대를 위한 조세기반 구축이 필요하다. 

나. 조세 관련 원조동향

두 차례의 개발재원 회의 이후 국내 개발재원의 기반을 구축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효율적 조세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는 국제

적 합의가 형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개도국 지원규모는 저조한 편이다. 

2009년 기준 DAC 회원국이 제공한 ODA 중 조세 관련 지원은 1% 미만이

다(표 4-2 참고). 대부분의 조세 관련 원조사업은 독립사업보다는 공공재정

관리(public financial management) 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추진되어왔

다. 그러나 공공재정관리 강화 프로그램은 대부분 지출 측면에 초점이 맞춰

져 있어 수입 측면인 조세 관련 요소는 드물었던 것이 사실이다.

17) ODA에 대한 의존성이 개도국 자체적인 재원 조성 인센티브 약화를 가져올 가능성은 여러 

연구에서 제기되었다(OECD 2009a; IMF 2010; Gupta et al. 2004; Brautigam et al.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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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규모 139.7 151.6 88.0 185.6 66.9 126.6

총 ODA 대비 비중(%) 0.14 0.12 0.07 0.15 0.04 0.08

주: 약정액 기준.
자료: OECD/DAC(2010).

표 4-2. DAC 회원국 총 ODA 대비 조세 관련 원조 규모 및 비중(2004~09년) 
(단위: 백만 달러, %)

조세시스템 강화와 이에 대한 지원 확대의 필요성은 세계 주요 고위급 

회의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2010년에 개최된 서울 G20 정상회의

에서 채택된 개발 컨센서스(Seoul Development Consensus)에서는 포용력 

있는 성장과 사회평등을 위한 수입기반 확대, 공공재정 투명성과 책임성 

향상을 위한 개도국 조세제도 및 재정정책 강화의 중요성이 강조된 바 있으

며, 2011년 이스탄불에서 개최된 제4차 UN 최빈국회의의 행동프로그램

(Programme of Action for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for the Decade 

2011~2020)에서도 국내 개발재원 동원을 위한 조세기반 확대와 재정건전

성 강화를 최빈국 개발을 위한 우선순위에 포함시켰다.18) 2011년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에서도 다양한 개발재원 활용을 위한 조세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International Tax Compact(2010)19)는 조세와 개발에 관한 ‘Mapping 

Survey’를 통해 주요 공여국과 다자기구20)의 주제별 조세 관련 지원 현황을 

18) United Nations(2011).

19) International Tax Compact는 도하 개발재원 회의를 계기로 개도국의 조세 탈루와 부적절한 

조세관행 타개를 위해 2009년 독일 경제협력개발부(BMZ)가 주도한 국제 이니셔티브이다. 
독일 본 GIZ 본부에 사무국을 두고 있으며, 프랑스, 스위스, 스페인, 노르웨이, IMF, UN, 
OECD, EC 등이 참여하여 워크숍 개최 및 관련 연구 수행 등 개도국의 조세 탈루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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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했다. 조세 관련 지원은 ① 조세정책 및 조세시스템 개혁, ② 조세행정

과 관련 조직 개편, ③ 감사(audit), 시행(enforcement) 등의 조세절차, ④ 

조세법 등 네 가지로 분류됐는데, 이 중 조세행정과 관련 조직 개편에 대한 

지원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였다(조사대상 평균 33%). 그 뒤를 조세정책 

및 조세시스템 개혁에 대한 지원(31%)이 따랐다. 조세법과 조세절차에 대

한 지원은 각각 18%와 19%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 

조세행정과 관련 조직개편 지원에 활발한 기관으로서 독일기술협력공사

(GTZ)를 들 수 있다.21) 지원형태는 개별 프로젝트보다는 대부분 공공재정

관리 프로젝트 또는 예산지원 프로그램 안에서 조세 관련 지원을 제공한다. 

2003년 가나에서 실시한 공공재정관리 강화 프로그램은 세수 확대에 기여

하였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으며, 역내 조세행정 강화 프로젝트를 통해 

케냐, 탄자니아, 부룬디, 우간다, 르완다 등 동아프리카공동체(EAC: East 

Africa Community) 회원국 간의 협력과 정보공유를 지원하기도 하였다. 

한편 독일개발은행(KfW)은 조세시스템 개혁을 위해 공여국 간 파트너십에 

참여하고, 성과 측정 프레임워크(PAF: Performance Assessment Frameworks)

를 활용하여 조세시스템 개혁의 결과를 원조성과를 파악하는 근거자료로 

활용한다.22) 또한 이를 수원국과 정책협의 시 의제로 사용하며, 협의 결과 

20)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5개국과 IMF, 세계은행, 지역개발은행, EU. 

21) GTZ는 2011년 초 독일개발서비스(DED), 역량강화서비스(InWEnt) 등 독일 내 다른 기술협

력기관과 통합되어 독일국제협력공사(GIZ: Deutsche Gesellschaft für internationale 
Zusammenarbeit) 체제로 출범하였다. 

22) 매년 수원국 정부와 공여국이 모여 향후 필요한 정책적 활동과 예측되는 성과에 대한 성과 

측정 프레임워크(PAF)를 설정한다. 독일, 스웨덴, 덴마크 등 주요 공여국은 PAF를 기준으

로 수원국의 성과를 측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예산지원규모를 설정하여 수원국 거버넌

스 강화를 위한 정책적 툴로 활용하고 있다(http://www.aideffectiveness.org/Tools-Aid-modalities- 
Budget-suppor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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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국 조세 담당기관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판단 시 GTZ와 협조하여 

기술협력을 제공한다. 

개도국 자체적인 조세시스템 개혁 노력도 종종 발견된다. 모잠비크는 

1998년부터 효율성과 형평성 강화를 위한 조세시스템 개혁 어젠다를 적극

적으로 도입한 대표적인 국가이다. 모잠비크 정부는 ｢2006~09년 빈곤퇴치

전략(PARPA 11: Plan for the Reduction of Absolute Poverty)｣에서 개혁

을 통한 국내 재원 및 세수 기반 확대, 탈세 및 부패 방지를 위한 효율적 

징수시스템 구축 등 조세행정 현대화를 강조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 

차원의 다양한 개혁프로그램을 도입했다. 독일, 영국, 벨기에, 스위스 4개국

은 모잠비크 정부의 개혁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자금지원(basket financing) 

방식을 도입하고 정책대화채널을 마련하였다. 모잠비크에서는 조세시스템 

개혁 이후 1999년 GDP의 10.8% 수준이던 세수가 2008년에는 16.4%로 

확대되었다. 모잠비크의 조세시스템 개혁사례는 수원국의 적극적인 의지와 

공여국의 지원이 시너지를 창출한 우수사례로 평가된다.23) 

다. 우리나라의 지원 현황과 평가

우리나라의 조세 관련 원조는 아직 규모나 유형이 제한적인 상황이다. 

주로 조세 행정 및 제도 관련 기술협력 형태가 대부분이다. 한국국제협력단

(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은 개도국의 조세 및 

관세 담당 공무원 초청연수사업을 실시해왔다. 2000년대 초반까지는 우리

나라 조세행정의 발전과정과 정책사례를 발표하고 유관기관을 방문하는 

23) KfW(2009), “Supporting Tax Reforms in Africa: The Case of Mozamb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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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이 주를 이루었으나, 국별 연수과정이 본격화된 2000년대 중반부

터는 캄보디아, 아프가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국가별로 특화된 연수프로

그램을 개발하는 추세이다. 1997년부터 2009년 사이 조세 및 관세 행정분

야에 각각 256명과 291명을 대상으로 초청연수프로그램을 제공했다.24) 

관세청 역시 아시아지역 개도국을 대상으로 초청연수사업을 실시하고 관세

행정 현대화에 대한 워크숍을 개최하기도 하였다. 특히 관세청은 세계관세

기구(WCO: World Customs Organisation)의 아ㆍ태지역 훈련센터로 지정

되어 전자통관시스템 등 관세행정 연수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캄보디아, 가나, 아제르바이잔 등지에서 조세 관련 

지식공유사업(KSP: Knowledge Sharing Program)을 실시하였는데, 조세

개혁을 통한 세수 확대, FDI 유입을 위한 세제혜택,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조세감면 등의 정책제언을 제공하였다. 2010년부터는 발전경험 모듈화 사

업의 일환으로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 공제제도 도입, 목적세 운영에 관한 

법과 제도 및 혁신사례를 정리하고 있다.25) 기획재정부는 아프리카경제협

력(KOAFEC: Korea Africa Economic Cooperation) 신탁기금을26) 활용, 

아프리카지역 조세 담당 공무원에 대한 초청연수를 제공하고, 2011년 4월

에는 아프리카조세공동체(African Tax Administration Forum)와 공동 콘

퍼런스를 개최, 우리나라의 조세행정 및 발전경험을 전수하는 자리를 마련

했다. 

24) 금액 기준으로는 각각 95만 달러와 145만 달러를 지원하였다. 

25) 기획재정부(2009), ｢KSP 모듈화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26) 우리나라가 2007년 아프리카개발은행(AfDB)에 500만 달러 규모로 출연한 신탁기금으로 

주요 목적은 우리나라 개발경험 전수, 인적자원 개발, 정보통신분야 지원이다(박영호ㆍ정지

선ㆍ허윤선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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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개선
정책자문(KSP)

개발조사
(KOICA)

사업
타당성조사

(KOICA, EDCF)

예산지원
(EDCF)

기술협력
(KOICA, 관세청)

자료: 저자 작성.

그림 4-2. KSP-KOICA-EDCF 연계모델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조세 관련 지원유형은 초청연수, 

워크숍 등 단기 프로그램 위주이며, 공공재정관리시스템 전반의 종합적인 

프로그램이나 예산지원은 제공되지 않고 있다. 또한 연수 커리큘럼은 주로 

우리나라의 공공재정시스템, 세금의 종류, 조세시스템 개발의 역사 등 우리

나라 소개에 집중되어 있으며 수원국의 우선순위와 니즈를 반영한 콘텐츠

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KSP와 KOICA 또는 EDCF 

사업과의 연계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선행사례를 찾을 수 

없다. 개도국 조세시스템 개혁을 위한 예산지원프로그램에 KfW가 자금을 

지원하고 인적, 제도적 역량 개발을 담당함으로써 기술협력과 자금협력을 

연계하는 독일의 방식은 참고할 만하다. 베트남과 같이 상대적으로 거버넌

스가 우수한 모범 수원국의 경우 EDCF 자금을 활용하여 조세개혁을 위한 

공여국 간 예산지원(budget support) 파트너십에 참여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그림 4-2 참고). 많은 수원국과 공여국이 공공재정관리 작업반을 

운영하고 조세 투명성과 개혁의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있는바, 작업반 활동

에 참여하여 국제동향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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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도 지원 제공 시 수원국별 특수상황을 반드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당 국가의 경제발전 

단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역학관계, 지역사회의 고유한 문화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또한 새로운 전자시스템을 전수할 경우, 인적, 

제도적 역량 구축 지원도 함께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다른 

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조세 관련 지원사업의 수행주체별 중복을 최소화하

기 위한 방안을 실질적으로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관세청은 전문성에 기초

한 내실 있는 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하되, 정부의 원조정책에 관한 기본 방향

을 따라야 하며, 원조 전담기관인 KOICA와 EDCF 역시 배타적인 입장을 

취하기보다는 우리나라의 특화분야를 수립하는 데 관련 기관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2. 무역의 활성화

가. 개도국의 국제무역 참여 현황

몬테레이 컨센서스는 무역을 ‘개발을 위한 엔진(engine for development)’

으로 명시하고 있다. 어느 국가에서나 수출은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이며 경제성장의 원천으로 기능한다. 수출 주도 경제구조 및 

단계적 개방의 효과는 무역개방으로 인한 구조조정, 관세수입의 감소, 대외

의존도 증가 등의 부정적인 효과를 상쇄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따라서 개도국들이 세계화의 혜택을 향유하도록 다자무역체제에의 편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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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UNCTAD(2010).

그림 4-3. 전 세계 수출에서 개도국이 차지하는 비중(1990년 vs. 2008년)

독려해야 하며, 같은 맥락에서 2001년 개시된 이래 여전히 진행 중인 DDA 

협상의 조속한 타결이 기대되는 바이다. 개도국 내에서의 관련 정책 수립과 

제도 구축이 강화되어야 함은 물론이며, 특히 국가개발전략에 무역이 통합

되는 것이 중요하다. 

전 세계 무역규모는 GDP 성장속도보다 빠르게 증가해왔다. 특히 개도국

의 수출규모는 지난 20여 년 사이 약 7배 증가하였는데, 전 세계 수출에서 

개도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27%에서 2008년 42%로 크게 확대되었

다(그림 4-3 참고). 개도국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21%에서 37%로 인상되었다(그림 4-4 참고). 

개도국들의 제조품 수출비중은 전체 글로벌 시장의 25%를 차지하는데, 

이는 1980년대 초반에 비해 두 배 가량 증가한 것이다.27) 최근에는 개도국

의 고기술제품 수출이 선진국에 비해 두 배 이상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7) UNCTAD(2010), p.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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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2005년 2009년

전 세계 수출(A) 5,017,433 1,0379610 12,335,011

개도국의 전 세계 수출(B) 1,422,349 3,784,016 4,910,130

     비중(B/A) 28.3% 36.5% 39.8%

개도국 간 수출(C) 600,719 1,733,427 2,626,072

                 비중(C/A) 12.0% 16.7% 21.3%

아시아 개도국 간 수출(D) 456,612 1,336,278 1,953,141

     비중(D/C) 76.0% 77.1% 74.4%

자료: UNCTAD(2010).

표 4-3. 전 세계 수출 추이
(단위: 백만 달러)

12.8%

1990 2000
최빈개도국 개도국 선진국

2008

21.4%

14.5%

20.0% 19.1%

12.6%

35.1%
36.5%

22.0%

자료: UNCTAD(2010).

그림 4-4.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1990년, 2000년, 2008년)

서비스 무역 또한 확대되고 있는데, 개도국의 서비스 수출은 전 세계의 

1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개도국 경제의 주요한 수입으로 평가되는 

해외송금(remittance)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개도

국의 경제성장으로 수요증가는 개도국 간 남남교역 및 협력 확대로 이어지

고 있다. 2009년 기준, 개도국 수출규모는 4조 9,000억 달러로 전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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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의 약 40%를 차지하였다(표 4-3 참고). 한편 개도국 간 교역이 전 

세계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 12%에서 2009년 21%로 증가하였

다. 또한 남남교역이 개도국의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4%로 남북교

역보다 더 큰 상황이다(그림 4-5 참고). 

42%

56%

46%

53%

54%

45%

1995 2009 2009

South-South South-North

자료: UNCTAD(2010).

그림 4-5. 개도국 총수출에서 남남교역이 차지하는 비중

한편 최빈국의 국제무역 참여율은 여전히 저조한 상황이다. 전 세계 수출

에서 최빈국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1.11%로 매우 미미하다. 몬테

레이 컨센서스는 모든 최빈국에 대한 무관세ㆍ무쿼터(DFQF: duty free 

quota free) 시장접근 실현을 명시하였다. 또한 2005년 WTO 각료회의에서 

선진국은 2008년까지 최빈국 수출품에 대해 97% 이상의 DFQF 시장접근

을 제공할 것과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WTO 무역개발위원회에 통보하

는 것에 합의하였다.28) 주요국의 최빈국에 대한 시장접근 제공 현황은 

WTO 산하 최빈국에 관한 소위원회(Sub-Committee on LDCs)가 매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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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하고 있다. 2010년 보고서에 따르면,29) 현재 DFQF를 전면 실시하는 

선진국은 호주,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위스, EU이다. 

현재 UN 분류기준에 따라 최빈국은 48개국인데, 이 중 WTO 회원국은 31개국이다. 몬테레이 

컨센서스 도출 이후, 캄보디아(2004년)와 네팔(2004년)이 새롭게 가입하였다. 현재 WTO 

가입 절차를 진행 중인 최빈국은 12개국이며, 몬테레이 회의 이후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국가는 아프가니스탄, 적도기니, 에티오피아 등 총 6개국이다. 

몬테레이 이전 몬테레이 이후

수단(1994), 바누아투(1995), 라오스(1997), 
사모아(1998), 부탄(1999), 예멘(2000) 

에티오피아(2003), 아프가니스탄(2004), 
상투메 프린시페(2005), 코모로스(2007), 
적도기니(2007), 라이베리아(2007) 

WTO 가입절차 진행 최빈국

주: ( ) 안의 숫자는 가입신청서 제출연도.
자료: WTO(2010b), “Summary Table of Ongoing Accession” 참고 저자 정리.

글상자 4-1. 최빈국의 WTO 가입 현황

나. 무역지원의 중요성 

개도국을 위한 무역 관련 기술지원(trade-related technical assistance)의 

필요성이 최초로 언급된 문서는 1961년 GATT 체약국 선언(Declaration 

of the Contracting Parties)이다. 이 문서는 선진국들이 개도국의 생산 및 

마케팅 니즈(needs)를 지원하기 위해 기술지원프로그램을 고려할 것을 명

28) 조미진ㆍ김민성(2010).

29) WTO(2010a), Market Access for Products and Services of Export Interest to Least- 
Developed Countries, Annex Table 6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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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고 있다. 이후 1964년 UNCTAD와 ITC가 설립되면서부터 개도국의 

무역 관련 개발수요와 이를 충족하기 위한 기술지원 및 역량 구축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다. 1965년 무역과 개발에 대한 조항이 GATT 

Part IV(Trade and Development)에 처음 포함되었는데 무역과 원조의 관계

를 재검토할 것과 무역과 원조 정책의 일관성을 강조하였다. 

2000년 채택된 MDG의 여덟 번째 목표에는 개방된, 그리고 규범에 기반

을 둔, 예측 가능하면서 비차별적인 글로벌 무역 및 금융 시스템의 구축이 

포함되어 있다. 2001년 WTO 각료선언문은 WTO 회원국의 대부분은 개도

국이라는 점과 이들의 시장접근성 제고, 선진국과 개도국의 이익을 균형  

있게 반영한 규범,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기술협력과 역량 구축 지원의 중요

성을 명시하였다.30) 2004년 7월에는 WTO 일반이사회가 최빈국의 WTO 

규범 이행을 도모하고 무역을 통한 구조조정과 경제구조의 다양화를 실현

하기 위한 무역 관련 기술지원 및 역량 구축 지원을 강화하기로 결의하였

다.31) ‘Aid for Trade’에 대한 개념이 처음 등장한 것은 이후 열린 2005년 

WTO 홍콩 각료회의에서이다. 여기서 채택된 각료선언문에 따라 2006년 

Aid for Trade에 관한 작업반(task force)이 구성되었으며, 같은 해 7월 

이 작업반은 Aid for Trade에 관한 권고사항(recommendation)을 발표하였

다. DDA 협상에서 Aid for Trade는 일괄타결(single undertaking)대상은 

아니지만, 협상의 주요 쟁점인 무역원활화, 면화보조금, 개도국 우대

(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DDA

의 중요한 축으로 평가된다(Ismail 2008). 참고로 주요 선진국의 Aid for 

30) WTO(2001), para 38 and 2.

31) WTO(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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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e 현황을 [표 4-4]에 정리하였다. 

무역정책 및 
규제/무역 

관련 조정 지원

경제인프라 생산역량 구축

총 AfT운송 
저장

통신 전력생산
농림

수산업
제조업 기타

호주 14.01 252.01 8.29 3.83 93.20 15.11 11.29 397.74

오스트리아 0.13 9.74 0.17 21.68 10.78 7.92 30.75 81.17

벨기에 19.85 88.02 2.69 55.89 150.43 48.50 176.38 541.76

캐나다 46.43 0.19 16.10 3.19 257.15 30.55 108.13 461.74

덴마크 2.04 49.04 17.91 21.31 112.55 58.61 88.38 349.84

핀란드 11.77 22.98 55.44 93.14 99.40 17.01 56.80 356.54

프랑스 2.84 646.54 1.95 154.33 489.46 132.2 90.73 1,518.05

독일 47.15 230.37 12.33 797.12 348.28 147.10 1047.32 2,629.67

그리스 0.71 6.96 0.28 2.84 3.84 0.21 3.31 18.15

아일랜드 0.41 0.55 0.37 - 53.72 1.93 4.67 61.65

이탈리아 0.12 33.15 11.39 3.04 192.47 10.96 23.63 274.76

일본 24.44 3885.7 38.07 1015.30 722.12 306.57 80.03 6,072.23

룩셈부르크 - 0.11 0.32 0.39 13.24 0.08 16.22 30.36

네덜란드 56.19 33.97 17.21 233.69 172.51 8.92 148.89 671.38

뉴질랜드 3.54 13.46 - 0.27 7.28 0.92 1.83 27.3

노르웨이 14.51 3.68 5.56 225.58 327.60 31.77 166.79 775.49

포르투갈 0.13 83.71 1.91 0.05 4.59 - 1.24 91.63

스페인 3.75 107.65 4.77 346.26 175.99 22.83 256.85 918.1

스웨덴 50.49 16.36 0.17 28.08 76.79 7.85 164.65 344.39

스위스 32.19 2.37 1.36 12.13 41.61 20.15 78.02 187.83

영국 212.97 295.49 111.83 76.082 232.81 48.31 873.29 1,850.782

미국 153.93 1295.04 33.15 669.10 1487.74 107.41 751.93 4,498.3

EU 455.33 1341.63 24.81 190.53 1852.08 236.74 93.96 4,195.08

한국 2.10 641.19 114.86 119.17 38.98 16.57 2.12 934.99

DAC 합계 699.68 7718.30 456.14 3882.45 5112.54 1042.40 4183.23 23,094.74

DAC 평균

주: 약정액(commitments) 기준.
자료: OECD Creditor Reporting System(CRS) 데이터베이스.

표 4-4. DAC 회원국의 Aid for Trade 규모(2009년)
(단위: 백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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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TO 작업반의 권고사항32) 

WTO 작업반은 ‘Aid for Trade’에 대해 상품과 서비스 수출 확대, 다자무

역시스템에의 통합, 시장접근성의 개선효과를 개도국이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Aid for Trade의 목적은 경제성장, 

빈곤감소, 세계화의 혜택이 개도국 간 그리고 개도국 내에서 보다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하는 것이다. 작업반은 이를 위해 추가적이고, 예측 가능하며, 

효과적인 재정지원을 강조하였다. Aid for Trade의 영역은 협상능력과 협정 

준수역량 지원, 무역 관련 인프라 제공 및 생산능력 배양을 포함한다. 작업

반은 Aid for Trade는 개도국의 다양한 무역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폭넓

게 정의되어야 하나, 다른 분야에 대한 원조와는 분명히 구분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작업반은 무역이 국가발전의 주요 역할을 담당해야33) 하며 그 과정에서 

개도국이 직면한 제약요건을34) 파악하고 이를 지원하는 것이 Aid for 

Trade의 핵심임을 강조한다. 또한 공여주체 간 조정 및 협력을 위해 국가 

및 지역 위원회 설치를 제안하고 있다. 특히 지역위원회는 특정 국가 차원이 

아닌 지역의(cross-border) 무역수요를 발굴하고 적절한 공여주체가 이에 

대응하도록 조정하고 정책협력을 주도하는 역할을 한다. 

한편 WTO 내에 모니터링 기구를 설치하여 Aid for Trade 공여 및 수원 

현황을 검토하는 것이 제안되었고 이에 따라 지금까지 2007년, 2009년, 

2011년 세 차례 보고서(Aid for Trade at a Glance)가 발간되기도 하였다. 

32) WTO(2006), Recommendations of the Task Force on Aid for Trade. 

33) Development community에서는 ‘주류화(mainstreaming)’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34) 자세한 내용은 권 율 외(2009)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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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는 수원국과 공여국이 제공하는 자료에 근거하는데, 수원국은 

국가개발전략에서 무역에 대한 중점적 고려 및 무역정책 수립 여부, 수요조

사 결과, Aid for Trade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의 영향 등에 대한 내용을 

제시해야 하며, 공여국은 원조정책에서 무역분야의 중요도, 지원규모 및 

주요 사업, Aid for Trade 확대공약 이행방안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2) G20 개발의제

2010년 서울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서는 개발의제를 담은 서울선

언(Seoul Development Consensus)을 채택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다년도 

행동계획(Multi-Year Action Plan on Development)을 수립하였다. 여기서

도 개도국의 무역역량 및 시장접근성 제고가 강조되었는데,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05년 홍콩 WTO 각료회의에서 합의한 최빈국에 대한 무관세 

무쿼터 공약 이행을 재확인하였다. 둘째, Aid for Trade 규모는 2006년부터 

2008년간 평균수준을 유지할 것임을 명시했다. 또한 남남협력의 역할을 

충분히 인식하고 민간부문의 참여 활성화를 강조하였는데, 이러한 무역 

중심의 지원조치로 인해 다른 분야로의 원조규모가 감소하는 것은 방지할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셋째, 개도국의 무역역량에 대한 영향 평가의 중요성

을 밝히면서 Aid for Trade에 관한 글로벌 검토 보고서의 내용을 반영하여 

다년도 행동계획을 적절히 수정해나갈 것임을 명시하였다. 넷째, 세계은행

과 다자개발은행에 다자기구 전반의 지원체제 조정을 요청하였다. 다섯째, 

G20 무역금융 전문가그룹(Trade Finance Expert Group)으로 하여금 WTO 

전문가그룹(WTO Experts Group on Trade Finance), OECD 수출신용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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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Export Credit Group)과 함께 개도국의 무역금융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고 무역금융 확대수단 개발을 주문하였다. 특히 WTO에는 기존 무역

금융프로그램의 효과성 검토를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아프리카 지역무역통

합의 실질적 수단 개발을 위해 아프리카 개발은행(AfDB)에 지역무역통합

의 장애요인 및 장벽 조사를 요구했다. 

상기 내용 중 무역금융은 G20가 논의를 주도하는 이슈이다. 무역금융에 

대한 공식적인 데이터는 존재하지 않지만, 전 세계 무역의 80~90%가 수출

신용, 보험 및 개런티 등의 무역금융에 의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Auboin 2009). 무역금융에 관한 논의는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본격적으로 

대두되었고, 2003년에 WTO, IMF, 세계은행 및 지역개발은행이 참여하는 

전문가협의체(WTO Expert Group on Trade Financing)가 구성되었다. 이

후 무역금융에 관한 논의는 은행과 수출신용기구 등 무역금융 인프라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되면서 2005년에 등장한 Aid for Trade 개념과 

통합되어 다뤄졌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로 무역금융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면서 

2009년 런던 G20 정상회의에서 회원국들은 향후 2년간 2,500억 달러에 

이르는 무역금융 확대공약을 발표하였다. 한 조사에 따르면 2007년 말부터 

2008년 말까지 1년 동안 개도국으로 유입된 무역금융규모는 6% 이상 하락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35) 이는 같은 기간 개도국의 무역규모 하락보다 큰 

수준이다. G20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무역금융시장(trade finance market)

을 빠져나간 민간은행과 보험회사의 빈자리를 수출신용기구(ECA: expert 

credit agencies)가 보완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다자개발은행의 무역금융 

35) Dorsey(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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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화 관련 프로그램 및 국제투자공사(IFC: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의 ‘글로벌 무역유동성 프로그램(Global Trade Liquidity Programme)’ 활

성화를 주문하였다. 2011년 3월 WTO 무역금융 전문가그룹은 G20 Sherpa 

회의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무역금융시장에서 공급부족은 실제 위험수준

과 체감수준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다자개발

은행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특히 다자개발은행 사업을 통해 개도국이 그동

안 축적한 track record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36) 

한편 라미 WTO 사무총장은 무역금융에 관한 개도국의 역량 부족을 지적하

고 무역금융과 Aid for Trade의 연관성을 언급하기도 하였다.37)

3) UN 최빈국회의(LDC IV)

2011년 5월 이스탄불에서 개최된 UN 최빈국회의는 최빈국의 지속가능

한 경제개발을 위한 무역의 역할이 강조되었다. 특히 공급 측면의 제약요인

을 극복하기 위해 최빈국의 생산역량 강화, 민간부문 활성화, 수출기반

(export base) 다변화가 시급하다고 지적되었다. 아울러 역내 무역통합 등 

지역협력을 통한 시장규모 확대, 경쟁력 강화 및 역내 국가 간 연계성 강화

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2020년까지 최빈국의 수출비중

을 현재의 두 배 수준으로 확대, 2005년 홍콩 WTO 각료회의에서 합의된 

최빈국에 대한 무관세ㆍ무쿼터 협약의 신속한 시행, DDA 협상 타결 등이 

목표로 제시되었다. 이를 위해 참석자들은 관세 및 국경 간 조치(border 

procedures), 도로 및 통신망 연계에 관한 협력 등 최빈국의 무역활성화를 

36) WTO(2011).

37) WTO(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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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지원이 필요하며, 보호무역주의와 무역왜곡 관행 자제 노력의 필요성

에 동의하였다. 

특히 선진 공여국과 국제기구의 행동조치로서 ① 최빈국의 시장접근성 

개선, 경쟁력 강화, 투자 및 기술개발 등의 분야에 대한 정책 및 협상기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인적, 제도적 역량에 대한 지원, ② 생산성 확대와 산업구

조 다변화를 위한 국가, 지역 차원 프로젝트에 대한 기술적, 재정적 지원, 

③ 최빈국 수입품에 대한 원산지 특혜 규정의 투명화와 단순화, ④ 최빈국

에 투자하는 선진국 기업의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이 

제시되었다.38)

 

3. 혁신적 수단의 활용

가. 개념과 유형

2002년 몬테레이 회의에서는 개도국에 새로운 부담을 추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새로운 개발재원 모색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새로운 

개발재원에 관한 논의는 ODA 이외 출처의 개발, 재원 조성을 위한 창의적

인 방식 또는 수단의 발굴을 의미하는데 ‘혁신적(innovative)’ 또는 ‘대안적

(alternative)’이라는 수식어를 수반한다. 세계은행은 혁신적 개발재원을 민

간이 주도하는 방식, 국가 간 연대 메커니즘, 민관협력파트너십, 시장 메커

38) 권 율ㆍ정지선(2011); United Nations(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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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즘 활용의 4대 범주로 구분하며,39) 2000년에서 2008년 사이 혁신적 개발

재원의 규모를 약 571억 달러로 추정한다.

 범 주 내 용

민간 주도
(private mechanism)

기업과 NGO 간의 민간대 민간의 자금흐름

연대 메커니즘
(solidarity mechanism)

공적개발원조(ODA)와 기타 공적자금(OOF: Other Official Flows) 등 국가 
대 국가 차원의 자금흐름
예) 항공연대기금, 기후변화 적응기금(Adaptation Fund)

민관협력파트너십
(Public-private 
partnership mechanism) 

공공서비스 제공, 국가 위험관리 등을 위해 민간재원을 활용하거나 조성하는 
민관협력
예) 국제백신금융기구(IFFIm)

시장 메커니즘 활용
(catalytic mechanism) 

개도국 내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
예) 탄소금융

자료: World Bank(2009b), p, 2~3.

표 4-5. 세계은행의 혁신적 개발재원 4대 범주

한편 연대기금(solidarity levies)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보다 많은 국가의 

지속적인 참여 확대를 위해 활동 중인 ‘혁신적 개발재원을 위한 리딩그룹

(Leading Group on Innovative Financing for Development)’은40) 혁신적 

개발재원의 조건으로 ① 기존 ODA 확대 목표에 추가적인 재원 마련, ② 

다년간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으로 공급, ③ 세계화의 파급효과 및 개도국 

백신보급 등 특정분야에서의 시장실패 해결, ④ 파리선언의 원조 효과성원

칙 준수의 네 가지를 제시하였다. 

39) World Bank(2009b).

40) 2005년 UN총회에서 채택된 ｢혁신적 개발재원에 관한 선언(Declaration on Innovative 
Sources of Financing for Development)｣에 따라 조직된 ‘연대기금 리딩그룹(Leading 
Group on Solidarity Levies)’이 2006년 명칭을 변경하였다. 61개 국가뿐만 아니라 다자기

구, 민간기관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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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적 방식으로 개도국을 지원할 때 모든 지원금액이 ODA로 계상되는 것은 아니다. 민관협

력파트너십의 경우 공적자금이 투입된 부분, 자발적 기부금의 경우 공여주체가 공공기관일 

경우에만 ODA로 분류된다. 항공연대기금 또는 배출권 경매제도와 같은 신규 수익창출 메커

니즘의 경우에는 국제기구 채널을 통하거나 해당 수익이 개발원조사업에 사용될 경우에만 

ODA에 해당된다. 선시장공약(Advanced Market Commitment)은 공여국의 자금지급이 실제 

일어나는 시점부터 ODA로 계상된다. GFATM의 ‘RED’* 제품 판매의 일부 수익금은 ODA가 

아닌 민간자금이다.

주: U2 리더인 Bono, ONE 캠페인의 Bobby Shriver의 주도로 2006년에 시작된 RED Products 이니셔티브에
는 나이키, 애플, 스타벅스, 갭, 델,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등의 기업이 참여한다. 현재까지 1억 3,450만
달러를 모금하여 GFATM의 사하라이남아프리카 지원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 되고 있다.

글상자 4-2. 혁신적 재원의 ODA 판단 기준

‘혁신적’이란 단어는 상대적인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새로운 메커니즘의 

등장,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보편화에 따라 더 이상 혁신적인 재원으로 분류되

지 않는 경우도 있다. 처음 도입될 당시, 혁신적인 재원조달방식으로 국제사

회의 관심을 이끌었던 GFATM, GAVI Alliance의 경우, 현재는 보건분야 

ODA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며 그 위상을 확고히 정립하였다. OECD 

(2009b)는 혁신적 방식을 개발재원 동원을 위해 ‘전통적 방법이 아닌 새로

운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메커니즘’으로 규정짓기도 하였다. 이에 따르

면 ① 개도국 개발재원 확충을 위한 새로운 공공/민간자금 동원 메커니즘, 

② 조세 및 판매세ㆍ채권 발행ㆍ자발적 기여와 같은 신규 수익 메커니즘, 

③ 재정보증ㆍ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같은 신규 인센티브 등이 혁신적 개발

재원에 포함된다. 단 경기대응 차관(counter-cyclical lending)이나 부채 스

와프(debt swaps), 개도국 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보증서 발행과 

같은 전통적인 방식을 활용하는 경우는 혁신적 개발재원에서 제외되게 된

다. [표 4-6]은 현존하는 혁신적 방식의 개발재원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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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니셔티브 목적 운용방식 규모 ODA 여부

신규 기관

GAVI Alliance 
(2000)

예방접종을 위한 
PPP

저소득국 제안서에 
근거, 기금 분배

연간 3억 달러, 
2000~15년 370억 달러

O 
(공적자금에 한함)

GFATM
(2002)

AIDS, TB,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PPP

저소득국 제안서에 
근거, 기금 분배

연 320억 달러, 
총 140억 달러
(2009년 기준)

O 
(공적자금에 한함)

신규 메커니즘

(1) 신규 수익 창출(revenue raising)

항공권연대
기금(2006)

AIDS, TB, 
말라리아 치료를 
위한 
UNITAID 지원 

13개국 내국세 
적용(2009), 
UNITAID 기금은 
클린턴 재단 등 기존 
기관 채널 활용

연 2억 5,100만 달러

O 
(기금이 UNITAID 등 
국제기구 채널을 
활용하는 경우)

배출권거래/경매
제도(2009) 

기후변화 
완화ㆍ적응 
지원

EU 탄소배출권(EUA) 
배출국에 판매

- EUA 판매액 중 2억 
2,500만 유로

- 2009년 독일개발원조 
예산으로 할당

O 
(수익이 개발원조에 

사용되는 경우)

*금융거래세
(토빈세)

개발재원 확대 외환거래에 세금 적용

주요 외환거래에 
0.005% 세금 부과 시 
매년 330억 달러 조달 
가능

O
(기금이 개발원조에 

사용되는 경우)

(2) 채권(front-loading)

예방접종을 위한 
국제금융기구 
(IFFIm 2006) 

GAVI 캠페인 지원

8개 공여국 장기 ODA 
약정액에 대해 채권 
발행 및 국제자본시장 
판매

- 2009년까지 24억 
달러 모금

- 목표치 총 40억 달러
O 

(3) 자발적 기부금(voluntary contributions)

글로벌디지털
연대기금(2003)

통합적 정보사회 
구현

공공기관, 개인이 
자발적으로 
디지털 조달 계약의 
1% 기부

2003년 이후 3,000만 
유로 이상이 수혜자 
300명에 배분

O 
(공적 자금에 한함)

(4) 신용보증(인센티브)

선시장공약
(AMC: Advance 
Market 
Commitment 
2007)

새로운 백신 개발 
인센티브 제공

공여국은 백신 
개발자들로부터 
백신을 협의된 가격에 
구매하기로 약속 

5개 공여국, 게이츠 
재단은 폐렴구균성 
질병을 위한 ACM에 
15억 달러 약속 

O
(공여국이 백신비용을 
지급하는 시점에 해당)

작물보험
(Index-
based weather 
insurance)

농촌빈민
기후변화
취약성 대응

IFAD-WFP 협력 하에 
농민대상 작물보험 
제공

에티오피아, 말라위, 
니카라과, 온두라스, 
인도에서 시행 중

O 
(보험료에 대한 공적 
자금 지원만 해당)

주: 금융거래세의 경우 아직 도입되지는 않은 상황.
자료: OECD(2009), p. 4.

 표 4-6. 혁신적 재원조달 메커니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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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례: 항공연대기금과 GAVI

이 절에서는 최초의 혁신적 개발재원 조성방식이자 가장 성공적인 모델

로 평가받는 세계백신면역연합(GAVI)과 초기 도입 시부터 우리나라가 참

여했던 항공연대기금의 재원 조성 메커니즘과 주요 특징을 살펴본다. 

1) 세계백신면역연합(GAVI)

세계백신면역연합(GAVI Alliance, 이하 GAVI)은 2000년 세계경제포럼

(World Economic Forum)에서 설립된 글로벌 보건 민관파트너십(PPP)이

다. 개도국 및 선진국 정부, WHO, Unicef, 세계은행 등 공공조직은 물론 

게이츠재단과 같은 민간 자선단체와 개인이 포함되어 있으며, 백신제조회

사, 연구 및 기술 기관, CSO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 있다. 

GAVI의 운영목적은 백신에 대한 접근성 제고, 개도국의 보건 및 면역 

시스템 강화, 새로운 면역기술의 도입이다. 최근 2011년에서 2015년 기간  

동안 전략을 새롭게 수립하였는데, 네 가지 전략적 목표를 세우고, 목표별 

지표와 목적을 상세히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41) 

GAVI는 최빈국 중 GNI가 1,500달러 미만이며, DPT 예방접종률이 70% 

미만인, 예방접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없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다. 

GAVI의 지원분야를 살펴보면, 백신공급이 7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다. 보건시스템 강화사업(11%)이 그 뒤를 따르는데, 이는 GAVI의 성과평

가 결과, 보건시스템 미비로 인한 예방접종률 저하가 큰 문제점으로 나타났

41) 부록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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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이다. GAVI의 보건시스템 강화사업은 수원국의 주인의식을 강조하

는 것이 특징인데, 현금기반(cash-based)사업의 특성상 신탁위험을 최소화

하기 위해 투명성과 책임성 정책에 따라 지원 전 위험요소 파악은 물론 

중간보고 및 감사 과정을 거친다. 

GAVI의 NGO 지원규모는 미미(0.5%)하나 그 형태에 있어 개발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GAVI는 NGO의 역할을 

옹호(advocacy)뿐만 아니라 서비스 전달(delivery)의 두 가지로 규정한다. 

2006년 이사회는 NGO 지원창구(funding window)를 시범적으로 승인하였

는데, 지원내용은 첫째, 예방접종 및 보건서비스 제공에서 NGO의 대표성

과 조정 역할, 공공부문과의 협력 강화를 지원한다. 둘째, NGO가 직접 

국가의 보건시스템 강화를 위한 제안서와 다년간 백신보급 계획을 수립하

도록 지원한다. 현재까지 10개 국가에서 NGO를 지원하였는데, 2011년 

NGO 시범 지원창구의 효과성 평가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GAVI의 재정 메커니즘(financial mechanism)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된

다(그림 4-6 참고). 첫째, 국제백신금융기구(IFFIm: International Finance 

Facility for Immunization), 둘째, 선시장공약(AMC: Advance Market 

Commitment), 셋째, 직접기여(direct contribution), 마지막으로 수원국 공

동부담(co-financing)이다. 이 중 IFFIm과 AMC를 통한 민간부문 참여방식

이 GAVI 재정 메커니즘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2005년 G7 회의에서 영국에 의해 처음 제안된 IFFIm은 공여국들이 재정

지원을 미리 공약하면(front loading), 이를 IFFIm 채권(bond) 발행에 활용

하는 메커니즘이다.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스웨덴, 노

르웨이, 남아프리카공화국이 20년간 50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공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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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GAVI Alliance(2010b).

그림 4-6. GAVI 재원 출처 및 현황
(단위: 백만 달러)

채권 발행을 통해 2006년부터 총 32억 달러를 자본시장으로부터 거둬들였

으며, 2006년과 2007년 사이 개인 및 기관 투자자로부터 26억 달러를 평균 

1.6%의 저리로 동원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추정된다. IFFIm 

채권은 Fitch Ratings, Moody’s Investor Service, Standard & Poor’s로부터 

각각 AAA, Aaa, AAA 등급으로 평가되고 있다. IFFIm 자금은 세계은행이 

관리하며, 세계은행은 동시에 재정자문(Treasury Manager) 역할을 담당한

다. IFFIm으로 인해 GAVI의 지원규모가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평가되

며, 57개국에서 디프테리아ㆍ백일해ㆍ파상풍ㆍB형 간염ㆍ뇌수막염(Hib)

을 예방하는 5가(pentavalent) 백신 도입을 가능하게 했으며, 아울러 이 

백신 가격이 18% 이상 하락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AMC는 백신의 개발과 제조를 촉진하여 개도국에 필요한 백신을 저렴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백신이 상용화되기까지 소

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상당하기 때문에 제약업체들은 일반적으로 이윤창출

이 불확실한 저소득국보다는 선진국 시장을 목표로 개발에 투자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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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IFFIm 재원 규모 및 공여 현황

일반적이다. 이러한 이유로 개도국에서의 최신 백신의 도입은 선진국과 

10년에서 15년의 시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42) AMC를 통해 

백신 제조업체는 기본적인 가격과 안정적인 시장을 보장받는다. 이탈리아, 

영국, 캐나다, 러시아, 노르웨이, 게이츠재단이 15억 달러 지원을 약속하였

는데, 이 중 13억 달러를 2015년까지 실제로 집행할 계획이다. 2010년 

3월 GlaxoSmithKline(GSK)와 Pfizer가 최초의 AMC 계약업체로 선정되

었다. 두 회사는 향후 10년간 3,000만 회 접종분량의 백신을 공급할 예정이

며, 백신가격은 1회 접종당 3.5달러로 이는 미국(92달러), EU(40유로)에 

비해 현저히 낮은 가격이다.43) 

GAVI는 공여국 정부로부터 직접적인 자금지원을 받기도 한다. 총 11개

국이 지원 중인데 미국이 가장 큰 공여국이다(표 4-7 참고). 공여국의 67%

42) GAVI Alliance(2010a).

43) 단 총공급량의 20%에 대해서는 3.5달러 이상의 가격을 AMC 기금이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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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VI 지원 현황 2010년 2000~10년 누적

호주 8.6 28.6

캐나다 0.0 148.7

덴마크 1.8 28.0

EU 0.0 57.9

프랑스 0.0 18.7

독일 5.1 22.1

아일랜드 3.6 29.8

룩셈부르크 1.3 6.5

네덜란드 25.1 215.9

노르웨이 76.5 517.3

대한민국 0.4 0.4

스페인 0.0 40.5

스웨덴 36.5 122.5

영국 15.9 137.4

미국 78.0 646.7

공여국 및 유럽연합 252.6 2,012.1

게이츠재단 75.0 1,212.8

La Caixa 재단 4.0 15.7

기타 민간재단 1.0 12.3

민간 지원 80.0 1,240.9

IFFIM 기금 320.0 1,875.7

AMC 기금 42.9 42.9

총지원액 695.5 5,180.5

자료: GAVI Alliance(2010c).

표 4-7. GAVI에 대한 직접지원 현황
 (단위: 백만 달러)

가 3년 이상의 다년간 지원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0년 처음으로 

GAVI에 대한 지원의사를 나타냈으며, 3년간 1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한 상태이다. 민간 중에서는 게이츠재단이 2000년부터 2012년까지 누적규

모 12억 달러를 지원하여 최대 공여주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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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GAVI는 수원국과의 협조융자(co-financing) 방식을 일부 활용함으

로써 수원국의 지속적인 예방접종에 대한 주인의식을 촉진하고자 한다. 

이 방식은 백신비용 일부를 수원국 정부에서 부담하게 되는데, 참여 수원국

은 2008년 27개국에서 2010년에는 53개국으로 늘어났다. 2010년 수원국 

공동부담규모는 2,800만 달러로, 이는 53개국에 대한 GAVI 지원규모의 

10%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GAVI의 지원정책은 개도국 예방접종의 지속가

능성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협조융자방식은 GAVI 지원대상으로부터의 

졸업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최저소득국가는 접종당 20센트를 

지급하는 반면, 중소득국가의 공동부담비율은 연간 15%까지 증대할 계획

이다. 이를 통해 2015년 이후부터는 수원국들이 모든 비용을 부담하게 한다

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2) 항공연대기금

항공연대기금(International solidarity levy on air tickets)은 국제선 항공

권에 개도국 지원목적으로 소액의 기여금을 부과하여 이를 개발재원으로 

조성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2006년 7월 프랑스가 최초로 도입한 이후,44) 

영국, 스웨덴, 칠레, 마다가스카르, 모리셔스 등 20여 개 국가가 도입했거나 

추진 중에 있다. 우리나라는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이라는 명칭으로 2007년 

9월 처음 도입되었다. 

44) 프랑스는 2006년 파리에서 ‘연대와 세계화’라는 주제 하에 개최된 혁신적 개발재원 메커니

즘 콘퍼런스에서 항공부문이 세계화 심화에 따라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고 

항공부문에 세금을 부과하여 개도국을 지원할 것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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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UNITAID 지원 현황(2006~10년)
(단위 : 백만 달러)

국제적 수준에서 항공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구가 부재한 상황에서 참여

국 정부는 자국 내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기금

을 조성하되, 기금 운영은 연대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국가별로 

모금된 재원은 주로 국제의약품구매기구(UNITAID)를 지원하는 데 사용된

다. 항공연대기금은 선진국 이외에도 신흥 개도국이 자국의 역량에 따라 

기금 조성에 참여함으로써 개발을 위한 국제적 연대를 강화하는 목적도 

추구한다. 

2006년에서 2010년까지 공여국별 지원내역을 보면 프랑스가 약 8억 

5,000만 달러로 최대 공여국이며, 그 다음은 영국, 노르웨이, 스페인 순이다

(그림 4-8 참고). 프랑스의 경우 2005년 12월 의회 승인 이래 프랑스에서 

출발하는 모든 노선의 항공권 구매자에게 기여금을 부과한다.45) 프랑스는 

2006년 7월에서 2009년 12월까지 총 5억 4,000만 달러를 조성하였으며, 

45) 국내선의 경우 이코노미 클래스는 1유로, 비즈니스 이상 클래스는 10유로를 부과하며, 
국제선의 경우, 각각 4유로와 40유로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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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ITAID는 항공권연대기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프랑스, 브라질, 칠레, 노르웨이, 영국이 

2006년 공동설립한 국제기구로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 WHO에 있다. HIV/AIDS, 말라리아, 

결핵 관련 의약품을 제약회사로부터 저렴하게 구매하여 국제기금, 클린턴재단 보건접근

성 이니셔티브(Health Access Initiative), WHO 등 파트너 기관을 통해 개도국에 지원한다. 

2008년 기준 UNITAID의 재원규모는 약 130억 달러이며, 이중 약 63%를 회원국의 항공연

대기금에서 충당한다. 참여국들은 주로 다년도 지원을 약속하기 때문에 UNITAID는 장기

적이고 예측 가능한 재원을 바탕으로 의약품 구매 및 장기 보건의료프로젝트의 추진이 

가능하다. 

 UNITAID는 재원조달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개도국 의약품 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개도국 시장을 목표로 한 신규 의약품 개발을 

지원하였으며, 잘못된 수요 예측과 높은 거래비용 등 시장의 비효율성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글상자 4-3. 국제의약품구매기구(UNITAID)

이 중 90%를 UNITAID에 제공하고 나머지 10%는 IFFIm을 지원하였

다.46) 

우리나라는 2007년 9월 30일 아시아국가 중 최초로 항공권연대기금을 

도입하였다. 항공권연대기금의 우리나라 명칭인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이

하 빈곤퇴치기여금)은 2007년 3월 ｢한국국제협력단법｣의 개정과 같은 해 

9월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의 시행에 따라 징수되기 시작

되었다.47) 국제선 항공권 1매당 1,000원이 항공권 가격에 포함되도록 하였

고, 이는 2세 이하 영아, 경유 승객을 제외한 내외국인에게 공통으로 적용된

다. 2007년에서 2010년 12월까지 총 475억 원이 조성되었다. 전체 빈곤퇴

치기여금 중 63% 가량을 UNITAID에 제공하였으며, 한국국제협력단의 

양자 사업과 NGO 사업에 각각 18%를 지원하였다.48) 

46) UNITAID(2010), Annual Report.

47) 외교통상부(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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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퇴치기여금 관련 정책은 ‘국제빈곤퇴치기여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며 기여금의 관리, 운용은 한국국제협력단이 담당한다. 빈곤퇴치기

여금 도입 당시에는 2007~12년 5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되

었는데, 최근 기한 연장 및 폐지 내용을 담은 한국국제협력단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황이다. 빈곤퇴치기여금은 우리나라가 도입한 최

초의 혁신적인 수단으로서 국제적인 개발재원 조성 노력에 동참한다는 의

미를 부여할 수 있다. 따라서 지속적인 활용이 요구되며, 국민에 대한 홍보 

및 동의를 구하는 노력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48) 한국국제협력단(2011).



제5장 

정책과제

1. 조세 관련 원조의 체계적 추진

2. 무역 관련 원조 확대 및 프로그램 개발

3. 재원의 출처로서 민간부문 활용

4. 글로벌 공공재 지원을 위한 혁신적 방식에 대한 참여



80  국제사회의 개발재원 논의동향과 한국의 정책과제

본 연구는 개발재원에 관한 국제사회의 논의동향과 개발재원 조성을 위

한 다양한 정책수단을 살펴보았다. 파리선언과 아크라행동계획이 OECD 

차원의 원조효과성 제고 논의로 본다면 개발재원 확대 논리는 UN 차원의 

접근방식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물론 빈곤해소와 글로벌 개발 달성이라는 

공통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전혀 다른 입장을 취한다기 보다는 상호 

논리 보완을 통해 개발원조의 효과성을 도출하고자 노력한다.

우리나라는 DAC 가입 이후 DAC 규범과 원칙에 부합하는 원조정책을 

수립하고자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개도국의 개발환경이 급격하

게 변화하고 있고 새로운 공여주체와 다양한 원조방식이 등장하는 상황에

서 30개 남짓 하는 국가로 구성된 DAC의 논의만을 전적으로 따르는 방식

은 원조 공여주체로서 우리나라만의 모델을 수립하는 데 제약요소로 작용

할 수 있다. 원조정책을 수립하는 초기 단계에 다양한 국제적 논의를 파악하

고 여러 가지 방식을 시도해봄으로써 뒤늦은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개발재원 논의는 원조규모를 DAC 회원국 평균만큼

은 확대해야 하는 우리나라에 개발재원 확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지금까지 전통적이고 가장 중요한 

개발재원으로 여겨져 온 ODA가 전 세계 경제의 변동성 심화로 더 이상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재원이 아니라는 인식이 확대되는 가운데, 선진국

의 ODA 확대공약 이행 또한 불투명한 상황에서 ODA 이외의 개발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5년까지 GNI 대비 

ODA 규모를 0.25% 확대한다는 공약을 반드시 이행하는 한편, 다양한 주체

들이 개발협력에 실제 참여함과 동시에 금전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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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색할 필요가 있다. 

개발재원에 관한 논의는 공여국에서 수원국으로의 일방적인 자금 흐름보

다는 전 세계 구성원 모두가 뚜렷한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개발활동에 참여

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둔다. 또한 파리선언이나 아크라행동계획과 같이 

원조의 질적인 측면보다는 양적인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개발에 필요한 재원 

조성방식을 논의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나라가 국제적

인 개발재원 조성 노력에 동참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조세 관련 원조의 체계적 추진 

지원자금 투입 대비 개발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지원 

분야 또는 유형이 해당 수원국의 개발재원 조성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도국 스스로 개발재원을 조성하는 

데 조세시스템의 효율성을 강조하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관련 기관, 부처별로 일련의 조세 관련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해당 국가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간의 연수, 워크

숍 등이 대부분이고 프로젝트성 사업은 극히 제한적이다. 공공재정관리시

스템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프로그램 사업이나 부문별 지원, 예산 지원은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다. 물론 KSP 사업을 통해 다양한 국가의 공공재정관

리시스템과 개발계획 측면의 정책자문에 조세부문에 대한 컨설팅이 포함되

어 있으나, 해당 사업을 통해 파악된 구체적인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사후 

사업이 추가로 실시되지 않고 있으며 유ㆍ무상 시행기관 사업과의 연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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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부족하다. 즉 KSP 사업의 정책자문을 통해 해당 국가의 조세역량 강화, 

조세행정시스템 구축, 제도 개선을 위한 수요가 파악되었다면 여기에 대한 

컨설팅 보고서를 작성하고 전달하는 차원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KOICA

에서 조세공무원에 대해 연수를 실시하고 제도 개선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후속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베트남과 같이 상대적으로 거버넌스가 우수

한 모범 수원국의 경우 EDCF 자금을 활용하여 조세개혁을 위한 공여국간 

예산지원 파트너십 등에 참여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많은 수원국 

정부와 공여국 간 협력하에 공공재정관리 작업반을 운영하며 조세 투명성

과 개혁의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참여를 통해 개도국 

내 재원 조달의 공급과 수요 측면의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여국간 조화

(harmonization) 노력에 동참하는 것도 고려해 봐야 할 시점이다. 

2. 무역 관련 원조 확대 및 프로그램 개발

우리나라는 시장개방을 통해 경제발전을 이룩하였고 높은 대외의존도라

는 단점을 가지고 있지만 무역이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미친 영향 자체를 

부인하기란 어렵다. 무역을 통한 외화획득으로 개발을 위한 재원을 축적한 

경험은 우리나라의 ODA 추진에 핵심적인 요소로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상이한 제약요인과 개발환경을 가진 개도국에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경험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개도국이 무역의 혜택을 완전히 누리지 

못하는 원인은 무역 방식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무역과 관련된 국가의 

경제환경 전반, 정책, 인프라, 인적 역량 등의 제약요인이 존재하기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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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점은 이미 알려진 바이다. 

개도국의 무역 증진을 위한 지원 확대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본문에서 살펴보았듯이, 무역을 위한 지원 논의는 GATT에서 처음 

시작되어 WTO 중심으로 진전되어 왔으나, UN 개발재원회의에서도 그 

중요성이 인식되었으며, 최근에는 G20 개발의제 역시 이를 반영하고 있다. 

OECD DAC 차원에서는 CRS 코드를 활용하여 회원국들의 Aid for Trade 

통계를 발표하고 있다. DAC 통계는 현재 가장 공신력 있는 자료이기는 

하나 회원국들의 자체 기준에 따른 통보에 기초한다. 또한 리오마커와 같이 

해당 분야를 목적으로 하는 지원활동에 대해 질의하고, 이를 별도로 분류하

여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190여 개의 항목 중 무역과 관련된 모든 항목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공여국의 지원 금액을 합산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따라

서 DAC의 Aid for Trade 통계가 수원국의 무역확대를 위한 공여국의 지원

을 정확히 설명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무역을 위한 원조의 양적 목표를 설정하기보다는 무역이 개발을 

위한 재원조성에 기여한 경로를 규명하고, 각각의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

가기 위해 필요한 지원활동을 제시함으로써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

다. 우리나라의 경험을 바탕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무역에 

관한 지원 전략을 수립하여 개발경험 공유와 개발조사사업 등 사전조사 성격

의 지원사업과 무역인프라 구축 등 본 사업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3. 재원의 출처로서 민간부문 활용

지난 10여 년 동안 개도국으로 유입되는 외부자금의 구성을 보면 공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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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으로 접근하는 빈곤층 대상 비즈니스(BOP: Base of Pyramid) 접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PPP 사업을 통해 비즈니스 

목표와 개발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한다는 사실이

다. ODA를 통한 PPP 사업은 국민의 세금인 공적자금으로 민간기업을 지원

하는 구도이기 때문에 빈곤해소 기여도와 지속가능성 등에 대한 철저한 

사전검증, 모니터링, 평가 등 위험관리 메커니즘도 구축해야 할 것이다. 

한편 빈곤해소나 MDG 등 개발협력의 개념과 목표에 대한 이해도가 낮을 

수밖에 없는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정부의 개발 PPP 메커니즘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인지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한다. 최근 정부 차원에서 

‘민관협력모델 활성화 협의회’, ‘글로벌 사회적 공헌활동 국제포럼’을 신설

하고, PPP 펀드 조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긍정적인 움직임이다.49) 

이러한 변화가 민간부문의 개발협력사업 참여 촉진과 신규 재원 확보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4. 글로벌 공공재 지원을 위한 혁신적 방식에

대한 참여

본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혁신적 방식은 특정 부문에서 특화하여 가시

적인 결과가 비교적 신속하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본 연구에서는 보건 

부문 특화 기금인 GAVI의 재원동원 구조에 대해 상세히 분석하였다. 기후

49) 정지선ㆍ김상태(201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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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논의하는 국제무대에서는 이와 같은 보건 특화 글로벌 펀드들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이는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비용이 연간 

전 세계 ODA 규모 이상으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ODA와 같은 

공적자금으로는 충당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UN 기후변화협약이 1992년 채택된 이래 국제사회는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해왔다. 그러나 최근 극심해지는 

기상이변과 그로 인한 피해가 온실가스 배출이라는 기후변화의 원인을 제

공한 선진국보다는 개도국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면서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인류의 관심이 최고조에 이른 상태이다. 개도국은 선진국의 역사적 책임에 

따른 의무 이행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으며, 선진국은 이러한 논리에 정면대

응하기보다는 개도국도 동참해 달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에서 2010년 말 칸쿤 당사국총회(COP16)는 2020년까지 연간 1,000억 달

러에 달하는 기후변화 재원을 조성하기로 하였으며,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설립에 합의하였다. 녹색기후기금은 그동안 온실가스 감축 

의무에 대한 입장대립으로 제대로 진전되지 않았던 기후변화 협상에 새로

운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기후변화 재원 조성을 위한 다양한 혁신적 방식이 제안되고 있다. 대표적

인 예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행위에 대해 일종의 세금을 부과하는 항공세 

및 해운세이다. 현재 이와 같은 방식의 장단점과 파급효과에 대한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개도국 재정지원 의무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 위상을 고려할 때 글로벌 공공재에 대한 향후 부담을 회피하

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11년 말 더반 당사국총회(COP17)에서 

우리나라는 녹색기후기금 유치의사를 공식 표명한 상태이다. 우리나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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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A 정책에 기후변화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 것은 물론 기후변화 관련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을 미리 수립할 필요가 있다. 개도국 지원 자금

을 마련하기 위한 별도의 정책수단을 도입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탄소세 

또는 배출권거래제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일부를 적립한다거나 국제적인 

이니셔티브에 참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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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전략목표
‘Strategic 
Goal’

1. 신규 및 충분히 
활용되지 않는 
백신의 사용 촉진

2. 예방접종을 위한 
통합적 
보건시스템의 역량 
강화에 기여

3. 국제 재원의 예측 
가능성 증가 및 
예방접종에 대한 
국내 재원의 
지속가능성 향상

4. 백신시장 형성

지표
‘Goal-
level 
Indicator’

￭ 신규 및 충분히 
활용되지 않는 
백신의 공급: 신규 
및 충분히 활용되지 
않는 백신이 
공급되는 GAVI 
지원국 수 

- 2015년 달성 목표:
5가: 69(62)
로타바이러스: 33(4) 
폐렴구균: 45(5)

￭ 신규 및 충분히 
활용되지 않는 
백신의 보급률: 
GAVI 지원국에서의 
신규 및 충분히 
활용되지 않는 
백신의 보급률 
(목표인구에 대한 
백분율) 

- 2015년 달성 목표: 
5가: 78%(40%)
로타바이러스: 31%(1%)
폐렴구균: 40%(1%)

￭ 탈락률: DTP1 
보급률과 DTP3 
보급률의 퍼센티지 
포인트

- 2015년 달성 목표: 
9(11)

￭ DTP3 보급률: DTP 
백신을 3회 접종한 
유아의 생존율(%)

- 2015년 달성 목표: 
아동의 79%(73%)

￭ 예방접종 보급률의 
형평성: 

- 2015년 달성 목표: 
60%(49%)

￭ 자원의 동원: 
백신지원에 대한 
국가들의 
예상수요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 중 실제 
동원되는 재원의 
백분율

- 2015년 달성 목표: 
100% 

￭ 아동 1인당 백신에 
대한 국가의 투자: 
생존한 유아 1인당 
백신에 대한 정부의 
평균 지출

- 2015년 달성 목표: 
아동 1인당 
3달러(2.38달러)

￭ 수원국의 공동부담 
(co-financing)에 
대한 약속 이행: 
적시에 공동부담에 
대한 약속을 이행한 
국가들의 백분율

- 2015년 달성 목표: 
100%(90%)

￭ 백신가격 하락: 5가
ㆍ폐렴구균ㆍ로타
바이러스 백신으로 
완전히 면역을 시키
기 위한 아동 1인당 
가중평균가의 변화

- 2010년 기준치: 
35.19 달러

- 공급전략리뷰에서 
추가 타깃이 설정될 
예정

전략적 
목적
‘Strategic 
objective’

1. 근거에 기초한 
의사결정의 증가

2.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지원국에 대한 
백신 공급 강화

1. 예방접종 시의 주요 
제약사항 해결에 
기여

2. 예방접종 서비스에 
대한 접근의 형평성 
증가

3. 시민사회의 
보건분야 참여 강화

1. 예방접종에 할당된 
재원의 유지 및 증가

2. GAVI에 대한 
공여국의 약정액 및 
민간 기부금의 증가

3. 혁신적인 재원 
메커니즘을 통하여 
자원 동원

1. 수요에 대한 충분한 
백신 공급 보장

2. GAVI와 GAVI 
지원국들에 
제공되는 백신가격 
최소화

자료: GAVI(2010b), Alliance Strategy and Business Plan 2011~2015(www.gavialliance.org).

GAVI의 전략적 목표와 지표, 목적(2011~15년)



Executive

Summary

Over the past decades, there has been an increasing interest on financing 
for development in 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community. With the 
recent economic crisis and budget constraints facing major donors, 
traditional supplier of the development financing such a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the growing concerns is on the prospects 
of 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onors not being able to 
meet their current commitments. In the context, this paper attempts to 
review the evolution of international-level discussion on financing for 
development and draw implications for South Korea as the newest DAC 
member with limited experience of providing development assistance.

The paper examines the background of emergence of financing for 
development as a key development theme and reviews the change of 
international discussion focusing on the 2002 Monterrey International 
Conference on Financing for Development and the 2008 Follow-up 
Conference to Review the Implementation of the Monterrey Consensus, 
in Doha. Subsequently, it moves on to highlight the trends and current 
status of various forms of development financing such as ODA, Foreign 
Direct Investment, remittances and debt relief. Then it analyzes three main 
thematic area of domestic resource mobilization through taxation, Aid for 
Trade (AfT) and Innovative Financing. The paper concludes by suggesting 
that the Korean Government uses ODA as catalyst to promote private 
investment, help partner countries to mobilize domestic resource through 
aid to taxation as well as AfT. It was also recommended that Korea actively 
join international effort to increase resources for global public goods such 
as climate change.

Financing  for  Development:  Progress 

and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

Jione  Jung  and  Jisun  J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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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A 정책연구 11-05

11-09 국제사회의 민간부문개발 지원 현황과 한국의 추진과제 / 

정지선ㆍ이주영

ODA 기초연구 11-01

11-10 G20 개발의제와 한국의 국제개발 협력 / 

김종일ㆍ김낙년ㆍ황원규ㆍ윤미경

ODA 기초연구 11-02

11-11 무역과 개발의 주요 이슈와 정책 시사점 / 강인수ㆍ송유철ㆍ유진수

11-12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한ㆍ중ㆍ일 사무국의 역할과 과제 / 

정형곤ㆍ방호경

ODA 기초연구 11-03

11-13 주요국 무역분야 원조의 정책체계와 한국의 정책방향 / 

한홍렬ㆍ이호생ㆍ이시욱

 최근 연구자료 발간자료 목록 

KIEP 설립 이후 현재까지의 모든 발간자료 원문은 홈페이지(http://www.kiep.go.kr)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 2011년



ODA 기초연구 11-04

11-14 ODA 분야에서의 민관 협력 발전방향 모색: 기업의 해외 사회공헌을 

중심으로 / 노한균

ODA 기초연구 11-05

11-15 국제개발협력 인력양성 체계 구축 방안 / 김철희

11-16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특구 비교 분석과 시사점: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을 중심으로 / 조영관

11-17 한·중·일 3국의 대캄보디아 개발협력 비교연구 / 

이창재ㆍ정재완ㆍ방호경

11-18 한국 중소 제조업체의 중국 장쑤성 진출사례와 시사점 / 

노수연ㆍ곽주영

11-19  주요국의 FTA 환경협정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 

김정곤ㆍ금혜윤

11-20 북한의 대외경제 10년평가(2001~10년) / 

홍익표ㆍ이종운ㆍ김지연ㆍ양문수ㆍ이찬우ㆍ임수호ㆍ방호경

11-21 미국의 중소기업 수출확대정책 및 시사점 / 고희채ㆍ이보람ㆍ오민아

11-22 중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 현황과 시사점 / 박월라ㆍ최의현

11-23 중국의 희토류산업 규제 강화에 따른 영향과 시사점 / 

김부용ㆍ오종혁

11-24 중국 광둥(廣東)성 수출가공기업의 내수시장 진출 현황 및 시사점 / 

정지현·이혁구

11-25 중국 산둥성 투자환경 분석: 르자오, 웨이팡, 둥잉, 빈저우를 

중심으로 / 이상훈

11-26 중국 중부지역의 생산기지 활용가능성 연구 / 정지현

 전략지역심층연구 11-01

11-27 인도 경제개혁 20년의 평가와 전망 / 김찬완ㆍ임정성ㆍ손승호

 전략지역심층연구 11-02

11-28 남아시아 3개국 투자매력도 분석과 진출 방안 / 이순철ㆍ이영일

 전략지역심층연구 11-03

11-29 한·인도 양국에서의 국가 이미지 / 

조충제ㆍ은기수ㆍ박  건ㆍ장원봉ㆍ유성용ㆍ정혜원

 전략지역심층연구 11-04



11-30 한ㆍ인도 그린에너지 산업 협력방안 / 김현제ㆍ조상민ㆍ박찬국

 전략지역심층연구 11-05

11-31 한·인도 금융산업 협력 확대방안: 은행, 증권, 보험 / 

이  웅ㆍ최호상ㆍ정무섭ㆍ서대교

 전략지역심층연구 11-06

11-32 ASEAN의 의사결정 구조와 방식 / 

강대창ㆍ박나리ㆍ유현석ㆍ김형종ㆍ이동윤

 전략지역심층연구 11-07

11-33 동남아시아의 최근 정치·외교에 대한 전략적 평가: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을 중심으로 / 

조흥국ㆍ윤진표ㆍ이한우ㆍ최경희ㆍ김동엽

 전략지역심층연구 11-08

11-34 메콩지역 개발 전략: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 

김태윤ㆍ신민금ㆍ김홍구ㆍ조영희ㆍ이요한 

 전략지역심층연구 11-09

11-35 동남아시아 이슬람 경제의 이해 :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 강대창ㆍ박나리ㆍ김형준ㆍ홍석준ㆍ원순구ㆍ손승호

 전략지역심층연구 11-10

11-36 미얀마의 사회경제개발과 한국의 개발협력 구상 / 

이호생ㆍ강인수ㆍ송유철ㆍ한홍렬

 전략지역심층연구 11-11

11-37 미얀마 사회문화·정치와 발전잠재력 / 

오윤아ㆍ강대창ㆍ김유미ㆍ박나리ㆍ장준영ㆍ최재현ㆍ우꼬레

 전략지역심층연구 11-12

11-38 포스트소비에트 20년 중앙아시아의 미래: 통합 가능성과 균열 

요인 연구 / 이재영ㆍ김석환ㆍ정세진ㆍ박정호ㆍ박병인ㆍ나희승

 전략지역심층연구 11-13

11-39 한ㆍ중앙아시아 인적지원의 교류현황과 활성화 방안 / 

윤성학ㆍ김안국ㆍ김영진ㆍ김일겸ㆍ성동기ㆍ홍미희ㆍ이시영

 전략지역심층연구 11-14

11-40 중앙아시아 외국인 투자의 특징과 한국 기업에 대한 시사점 / 

조영관ㆍ주진홍ㆍ강명구ㆍ김영식ㆍ오영일ㆍ이상준

 전략지역심층연구 11-15



11-41 몽골 광물자원 개발 현황과 한국의 진출 방안 / 

이재영ㆍ이시영ㆍ이평래ㆍ윤익중ㆍAvirmed S. 

 전략지역심층연구 11-16

11-42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Ⅰ

인도

 전략지역심층연구 11-17

11-43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Ⅱ

동남아시아 1

 전략지역심층연구 11-18

11-44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Ⅲ

동남아시아 2

 전략지역심층연구 11-19

11-45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Ⅳ

중앙아시아 1

 전략지역심층연구 11-20

11-46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Ⅴ

중앙아시아 2

 전략지역심층연구 11-21

11-47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Ⅵ

몽골, 터키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세계지역 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1-04-38

11-48 브라질의‘파워외교’와 한국에의 시사점 / 김원호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세계지역 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1-04-39

11-49 중남미의 기술지도와 한-중남미 기술협력전략 / 김종섭⋅박민경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세계지역 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1-04-40

11-50 중동 민주화의 대내외 정치역학 / 서정민ㆍ인남식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세계지역 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1-04-41

11-51 중동지역 한국학 관련 고문헌 및 역사 어문자료 기초 조사 / 이희수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세계지역 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1-04-23

11-52 한ㆍ인도 기업의 양국 인력 활용 실태 및 적극적 활용 방안 연구 / 

허재준ㆍ염지환ㆍ김봉훈ㆍ이건준ㆍ김상식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세계지역 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1-04-24

11-53 과테말라 자원ㆍ에너지회수를 위한 유기성폐기물의 수거시스템 구축

방안 연구 / 정우현ㆍ추장민ㆍ한동훈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세계지역 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1-04-25

11-54 중동ㆍ북아프리카와의 수산협력 활성화를 위한 기초연구: 알제리ㆍ

튀니지ㆍ리비아를 중심으로  / 홍현표ㆍ장홍석ㆍ안재현ㆍ한덕훈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세계지역 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1-04-26

11-55 아시아 대도시권의 대중교통중심개발(TOD) 효과분석 및 종합편익 

산정에 관한 연구: 서울, 방콕, 마닐라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 

박지형ㆍ성현곤ㆍ황보희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세계지역 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1-04-27

11-56 중남미진출 한국기업의 사회적 공헌(CSR) 제고 방안 연구 / 

오삼교ㆍ이남섭ㆍ최윤국ㆍ홍욱헌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세계지역 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1-04-28

11-57 한국 체류 중남미인 실태 조사 및 활용방안 연구 / 

김창민⋅주종택⋅최진숙⋅강정원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세계지역 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1-04-29

11-58 3개국(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에콰도르)자원개발 관련법 비교 연구 / 

정경원⋅조희문⋅문남권⋅유동재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세계지역 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1-04-30

11-59 중남미 인구변동 연구 / 박윤주⋅임상래⋅이상현⋅조영태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세계지역 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1-04-31

11-60 브라질의 중앙과 지방정부 조직구조 및 기능 연구 / 

김영철⋅임두빈⋅김우성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세계지역 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1-04-32

11-61 베네수엘라 오일샌드에 대한 한국의 진출방안 연구 / 

조성권⋅주미영⋅박상현⋅하상섭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세계지역 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1-04-33

11-62 최근 MENA 지역의 정세변화에 따른 투자환경 변화 및 대응방안 / 

문정인ㆍ이광열ㆍ고아름ㆍ김현규ㆍ김진영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세계지역 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1-04-34

11-63 한국과 중동ㆍ북아프리카의 신재생에너지 분야 협력 방안 / 

조홍식ㆍ신동찬ㆍ이유봉ㆍ황형준ㆍ정대원ㆍ강형석ㆍ김  인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세계지역 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1-04-35

11-64 이슬람 금융: 이론과 현실 및 활용 방안 / 이충열ㆍ이영수ㆍ제상영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세계지역 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1-04-36

11-65 북아프리카지역에서의 부족 집단 간 갈등 양상에 관한 기초 연구: 

마그레브지역의 베르베르족을 중심으로 / 김정숙ㆍ김양주ㆍ임기대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세계지역 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1-04-37

11-66 주요 중동국가들의 정치권력 구조 연구 / 

황병하ㆍ김강석ㆍ김선하ㆍ김화선ㆍ최지원

10-01 한ㆍ터키 FTA와 경제협력 증진방안 / 정  철ㆍ성한경ㆍ이철원ㆍ오태현

10-02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농업 정책과 한ㆍ중앙아시아 농업 협력 확대 방안: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을 중심으로 / 조영관ㆍ이시영

10-03 최근 WTO 회원국들의 TBT 동향과 정책시사점 / 장용준ㆍ남호선

10-04 신아시아 시대의 한국과 몽골의 전략적 협력방안 / 

이재영ㆍ이시영ㆍ두게르 간바타르

10-05 중앙아시아 플랜트시장의 특징과 한국의 참여방안: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을 중심으로 / 윤성학

10-06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인도네시아의 정치ㆍ경제 상황과 향후 전망 / 

손기태ㆍ백유진ㆍ김민희

10-07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 논의동향 및 

쟁점 분석 / 정지원ㆍ박수경

10-08 아프리카 바이오에너지 개발 잠재력 및 발전 전망 / 박영호ㆍ허윤선

10-09 고용중심형 녹색원조의 주요 사례와 시사점 / 한바란ㆍ김민희

10-10 중국의 대외원조정책과 추진체제 / 권  율ㆍ박수경

10-11 아프리카 주요국 경제 현황 및 중점 협력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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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원ㆍ정지선

ODA 정책연구 

우리나라 ODA 정책방향과 전략모색

11-03

최근 한국의 대외원조정책은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

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해 개발도상국의 성장

기반이 위축됨에 따라 원조효과성을 넘어 개발효과성 제

고를 위한 통합적 개발패러다임이 부상하고 있고, 새로운 

성장기회를 제공할 개도국과의 중장기적인 협력기반 구

축은 우리 경제의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에 가입하고, ODA 정책의 선진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2010년 11월 서울에서 개최

된 G20 정상회의에서 정부는 개발의제 논의에서 주도적

인 역할을 하며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G20 체제하에서 한국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우

리의 개발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의 차별화된 개발협력정

책 수립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과 국제경제연구소에서는 개도권 경제와의 협력기반 확

대 차원에서 무역, 투자, ODA를 연계한 성장기반 확충과 

개발효과성 제고에 역점을 둔 우리나라의 ODA 정책방향

과 전략을 마련하고자 이번 ODA 연구시리즈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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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개발의제와 한국의 국제개발 협력

무역과 개발의 주요 이슈와 정책 시사점

주요국 무역분야 원조의 정책체계와  

한국의 정책방향

ODA 분야에서의 민관 협력 발전방향 모색:  

기업의 해외 사회공헌을 중심으로

국제개발협력 인력양성 체계 구축 방안

ODA 정책연구

ODA 사업의 효과 측정을 위한 실험적  

방법론 연구

ODA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 및 국제 비교

국제사회의 개발재원 논의동향과  

한국의 정책과제 

녹색기후기금의 모니터링 및 평가 방안 

국제사회의 민간부문개발 지원 현황과  

한국의 추진과제

Financing for Development: 
Progress and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 

Jione Jung and Jisun Jeong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개발재원 조성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최

근의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해 선진 공여국의 ODA 확대공약 이행여부가 불투

명하고 빈곤과 저개발 문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공조가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개발재원 확대에 관한 국제 논의 동

향을 분석하여 DAC 신규 가입국인 우리나라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

는 데 목적을 둔다. 개도국 내 재원 조성을 위한 조세개혁과 이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 무역을 통한 국제 재원의 유입과 무역 관련 지원 확대, 글로벌 공공재 

지원을 위한 혁신적 방식의 활용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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